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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제 개요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인구감소 및 고령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소비자 요구

다양화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변하고 있음.

－ 농식품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업계 안팎으로 구성된 

집단지성의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농업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 국민과 함께하는 농정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의 농업도 선진국 단계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요구받고 있음.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정책의 캐치-업 방식에서 한국형 선진 농식품산업

혁신을 위한 창조적 대안이 필요함.

－ 국내외 관계의 복잡성과 이해관계의 충돌로 엘리트 관료 주도의 한계점도 

노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전문연구자, 정부 공무원, 민간 단체 등 사회구성원의 합리적 논의를 

통해 이해 당사자의 공감을 도출하는 상시적 소통 체 계구축을 통해 농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 도출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생산적 갈등 관리와

리더쉽 구축 필요함.

¡ 특히 향후 메가 FTA, 고령화,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등 농업·

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 동향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방향과 

전략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산학관연의 정기적 논의의 틀마련을 통한 

새로운 농정소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내외 농정 이슈와 어젠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의의 틀 마련을 통해 할 수 있는 농업·농촌 분야의 정책환경변화에 농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농정 인프라 구축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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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학계와 독립적 민간 싱크 탱크가 철저한 탐구와 통찰로 위협과 

기회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학관연의 공감대 형성 속에 농식품 정책의 

올바른 방향 정립과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농업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정 이슈와 대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전문연구자, 정부, 민간연구소, 국회, 농민단체,

산업체, 농가, 소비자 등이 공유하고 토론하여 농업계 전체의 지식정보 

수준과 공감대를 높이는 선진형 농정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1.1. 연구목적

¡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를 심층 분석하고,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대응력 제고 및 선제적·거시적 농정 전략 마련을 위해 상시적으로 시의성

있는 농식품 분야 의제를 발굴·논의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소통·공유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핵심 농정 이슈와 의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여 공감에 이르는

농정 지식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성함.

－ 3개 축을 상호연계, 비용을 절감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3개 축

담당 조직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하에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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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1957년 창설되어 지난 65년간 대한민국 농업경제학계를 대표해

온 한국농업경제학회와 2005년 설립 이후 지난 17년간 농정 관련 대표적 민간

연구소로 자리매김해 온 GS&J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의제 선정, 농정포럼 

및 혁신 아카데미 운영, 심포지엄 개최를 공동 추진하고자 함.

o 농정포럼

¡ 선정된 의제에 대해 격월 1회 전문가 주제발표, 포럼참가자 심층 토론 형식

으로 진행하고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공론화 추진

o 아카데미

¡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적 농정 구현을 위한 기초적인 이론 및 지식정보 제공과 

농정포럼에서 정리된 내용, 거대 변화(Mega Trend) 등을 중심으로 격월 1회로 

농업·농촌이 직면한 핵심 이슈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한 강좌 시행

o 심포지엄

¡ 농정포럼에서 논의되고, 아카데미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주제와 당해 연도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주제발표, 평가 및 종합 토론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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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정토론마당

1. 농정토론마당 개요

o 목적

¡ 농업단체, 소비자단체, 국회 등 정치권, 정책 담당자와 학계 등 다양한 계층의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지식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

¡ 농업과 농정에 관한 쟁점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의 동력을 얻고, 정부와 관련 당사자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

o 운영 방안

¡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의 주제발표, 참석자의 자유

토론 형식으 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동향에 대한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설명 자료 제공

¡ 농정포럼 토론마당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토론 주제 발굴 및 선정, 발표자 

섭외 등 전반적 포럼운영을 기획 및 협의

－ GS&J가 농정토론마당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

¡ 포럼 회원: 20명 내외

－ 농업인 단체, 소비자와 환경 단체, 정치권(국회의원, 국회 예산산처 및 입법조사처)

－ 연구조직, 대학 교수, 일간지 및 농업 전문지 기자

－ 농식품부,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

－ 기재부, 산통부, 행자부, 국토부, 교육부, 식약처, 지자체 등은 주제에 따라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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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농정토론마당

o 개요

o 참석자

순번 성명 소속 및 직위

1 임정빈 서울대 교수

2 이정환 GS&J 이사장

3 안병일 고려대 교수

4 김한호 서울대 교수

5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6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7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9 변재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10 최범진 한농연 실장

11 이재호 농협경제연구소 부소장

12 최봉순 농식품부 농정과장

13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

14 김상영 농민신문 부장

15 문한필 전남대 교수

구분 성명 

일시 2022년 10월 28일(금) 16:00~19:00 (발표토론 및 식사)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주제 글로벌 식량위기 동향과 식량안보 강화 방안

발제자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



제1차 ‘농정토론 마당’ 발표자료

2022. 10. 28(금)

글로벌 식량위기 동향과 식량 안보 강화 방안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글로벌 식량위기 동향

2. 식량안보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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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글로벌 식량위기 동향과 식량안보 강화방안

¡ 최근의 글로벌 식량위기는 과거 전통적인 식량위기와 달리 지정학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그만큼 그 영향력과 지속성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 미․중 갈

등 등 향후 진영 대결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다양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

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종재인 농산물과 함께 비료를 포함 농업투입재

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 주어진 경지면적을 감안할 때 밀, 옥수수, 콩 등 사료곡물의 자급율 제고에

는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 쌀과 채소, 과일 등의 생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

면서 곡물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결과가 현실의 곡물자급률 하

락임을 인정해야 한다.

¡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식량안보(food security)란 소비자의 밥상을 지키

는 것이 되어야 한다. 식량안보란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먹거리를 항상 적

정한 가격에 조달할 수 있는 상태를 보장하여 국민의 밥상을 지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우선 농업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위험을 완충하여 농업경영체가 

뜻밖의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동시에 우리 농업 전반을 데이터에 기반하는 과학농업, 디지털농업으로 전환

하기 위한 조건을 정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 경영주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70세 이상 농업인력은 속속 농업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 자리를 

메꾸던 외국인 노동자는 언제 공급이 차단될지 모른다. 세계적인 탈탄소화에 

따라 농업 생산성 유지와 토양의 보전,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농업의 과학화, 디지털화는 불가피하다.

¡ 아울러 위기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먼저 필수 농산물 비축제가 확실하게 구

축되어야 한다. 세계적 흉작, 국제 분쟁, 글로벌 공급망 장애 등으로 일시적 

공급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지속 기간, 품목별 공급 부족량 등을 판단하여 

이를 국내에 비축하는 방안을 확립해야 한다

¡ 위기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비상시 국내 

기업이 확보한 곡물을 안정적으로 국내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과 필요한 협정을

체결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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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식량위기 동향과 식량안보 강화 방안

1. 글로벌 식량위기 동향

가. 최근 FAO 식품가격지수

o 2013년부터 하향 안정화 모습을 보이던 식품가격지수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

른 공급망 단절로 2020년 5월부터 상승세로 반전, 2021년 5월 128.5를 기록 

¡ FAO Food Price Index 변화 추이 : 123.4 (‘13.1) → 116.2(’14.1) →

100.7(‘15.1) → 84.9(’16.1) → 97.7(‘17.1) → 96.8(’18.1) → 93.3(19.1)

→ 102.5(‘20.1) → 91.1(’20.5) → 128.5(‘21.5)

o 러 - 우크라이나 사태로 ’21년 12월부터 급등 : 133.7(’21.12) → 159.7(‘22.3)

o 그러나 2022년 3월, 159.7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해

6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 : 159.7(‘22.3) → 140.6(’22.7) → 136.3(‘22.9)

그림 1. FAO 식품가격지수 (2014-16=100.0) : 2019.1~2022.9 

자료: FAO 홈페이지

¡ 최근의 식품가격지수 하락은 그동안 급등했던 유지류의 가격 급락이 영향 

－ 178.5(’21.12) → 251.8(‘22.3) → 211.8(’22.6) → 152.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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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AO 개별 품목가격지수 (2014-16=100.0) : 2021.7~2022.9 

자료: FAO 홈페이지

나. FAO 곡물가격지수

o 러 - 우크라이나 사태로 ’22년 1월부터 급등 : 140.6(’22.1) → 173.5(‘22.5)

o 그러나 2022년 5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 

o 단 2022년 9월은 147.8로 8월의 145.6 보다는 2.2 포인트 높은 수준

¡ 2022년 9월 국제 밀 가격이 다시 상승세 (러-우크라이나 사태의 계속 영향)

o 결국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며, 동시에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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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AO 월별 곡물가격지수 (2014-16=100.0) : 2020.1~2022.9 

다. 최근의 글로벌 식량위기와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

o 과거 전통적인 식량위기와 달리 지정학적(geopolitical) 이슈에 의한 것으로 

그만큼 그 영향력과 지속성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

¡ 전통적으로 식량 위기(식품 가격의 급등)는 공급측의 요인(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생산감소)과 이로 인한 낮은 재고율이었다.

¡ 그러나 2021년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단절이 주 원인이며,

특히 2022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geopolitical 요인이 핵심 

원인이었다.

－ 2020~22년 세계 곡물의 생산이나 기말재고는 평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표 1 참조).

－ 결국 2022년 가격 급등락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실제 2022년 곡물 선물은 시장참가자들이 두 나라의 전쟁이 곡물 수출과 이용가능

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인식 정도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 지정학적 요인은 시장에 주는 영향력과 영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고, 투기적 수요를 유인하여 가격변동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  

¡ 또한 지정학적 요인은 거시경제환경(특히 환율)에도 영향을 미쳐 식량위기를 심

화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예: 강달러로 인한 개도국들의 식량구매능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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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 곡물 수급 (2013/14~2022/23)

생산

(백만톤)

공급

(백만톤)

소비

(백만톤)

무역

(백만톤)

기말재고

(백만톤)

수요 대비 

재고 (%)

2013/14 2,557.3 3,149.5 2,450.3 362.5 671.3 26.7

2014/15 2,608.0 3,279.3 2,508.0 375.9 768.9 30.1

2015/16 2,584.4 3,353.3 2,552.9 392.9 790.6 30.0

2016/17 2,665.0 3,455.6 2,630.1 406.8 824.3 31.0

2017/18 2,693.8 3,518.1 2,659.1 423.0 856.8 31.9

2018/19 2,644.3 3,501.1 2,686.1 411.3 831.8 30.7

2019/20 2,713.8 3,545.6 2,709.4 439.4 827.2 30.0

2020/21 2,777.7 3,605.0 2,759.2 480.0 836.6 29.9

2021/22 2,815.1 3,651.7 2,797.0 478.7 861.9 31.0

2022/23 2,768.4 3,630.3 2,783.7 467.2 847.8 29.7

주 1) 공급에는 기초재고 포함

   2) 수요는 소비에 기타 감모, 종자용 등을 포함

자료: Cereal supply and demand data, FAO 홈페이지

▶ 미․중 갈등을 포함, 향후 주요국 간 진영대결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 

o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단절은 비단 식량 가격뿐만 아니라 농업부문 

투입재 가격에도 영향

¡ 비료(주로 N,P,K) 가격도 곡물가격과 마찬가지로 지난 2년 동안 급등했다가 

최근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비료가격지수는 2020년 2월 76에서 2021년 9월 131로 상승, 이후 2022년 

3월 231을 기록하여 2008~09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비료가격지수는 

2000~10년을 100으로 설정)

¡ 비료는 여전히 곡물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비료부족은 곧 곡물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식량위기와도 밀접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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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식품 및 비료의 실질가격

그림 5. 비료의 주요 수출국과 시장점유율

▶ 향후 비료를 포함 농업 인력 등 농업투입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도 관심을

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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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1~22년 식량 위기가 국제적으로 곡물가격이 장기 상승세로 전환하는 과정

에서 나타난 것인지를 계속 관찰할 필요

¡ 국제곡물가격(실질)은 지난 100여 년의 하락세를 멈추고 2000년 대 초부터 

장기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 2008년과 2011년, 그리고 이번 위기는 곡물가격의 장기 상승국면에서 나타

난 것으로, 하락 국면에서 나타났던 과거 위기와는 의미가 다를 가능성이 있

다(김용택, ”슈퍼사이클의 진입과 대응“, 시선집중 GSnJ 300호, 2022).

그림 6. 국제 곡물 실질가격 변동 추이(196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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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한 후 1977-79년을 기준으로 지수화

자료:  HistoricalChart|MacroTrends, 

¡ 특히 개도국의 인구 및 식품수요 증가(특히 축산물)가 예상되는 반면 기후 

변화 대응 세계적인 탄소중립 움직임은 향후 식량공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곡물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볼 수 있다.

¡ 물론 이와 반대로 GMO와 과학화(디지털화) 등을 통한 단수증가와 기후변화 

대응으로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 국제 곡물수급과 곡물 가격의 장기 변화 방향을 모니터링, 심층 분석과 전망

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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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량안보 강화방안

가. 우리나라가 받은 영향

o 핵심 주곡인 쌀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은 사실상 자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글로벌 식량위기

와는 거리가 있었다. 오히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글로벌 식량파동에 상대

적으로 둔감

¡ 그러나 반대로 국내 흉작으로 쌀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경우 우리 주식인 중단

립종 쌀은 국제시장 자체가 협소하여 그 영향은 최근의 식량위기 영향 보다 

증폭될 수 있다(쌀 자급의 중요성).

o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쌀 이외 곡물과 비료 가격의 급등으로 농식품가공

업체와 농가의 경영 여건이 약화

¡ 한국은행 수입물가지수(2015=100)

－ 옥수수 : 2010년 7월 109.2에서 상승하기 시작해 2022년 5월 214.4를 기록

＊ 110.1(’20.1) → 120.7(‘20.9) → 163.5(’21.7) → 214.4(‘22.6) → 210.9(’22.9)

－ 밀 : 2010년 7월 99.1에서 상승하기 시작해 2022년 5월 209.1을 기록

－ 콩 : 2010년 7월 93.9에서 상승하기 시작해 2022년 5월 170.4를 기록

－ 여기에 환율 상승 까지 영향을 주어 원화표시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

¡ 농산물 이외 농업투입재 수입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

－ 칼리질 비료의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022년 1월부터 큰 폭으

로 상승

＊ 99.7(’21.1) → 116.8(‘21.7) → 219.9(’22.1) → 339.1(‘22.6) → 369.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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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주요 곡물의 수입물가지수 변동 추이(2015=100)

자료:  한국은행 

그림 8. 주요 농업투입재의 수입물가지수 변동 추이(2015=100)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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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량안보 강화 방안

1) 사료곡물 자급률 제고의 한계

o 주어진 경지면적을 감안할 때 밀, 옥수수, 콩 등 사료곡물의 자급율 제고에는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

¡ 현재 1% 이하인 옥수수 자급률을 10%로 높이기 위해서는 약 20만 3,700ha

가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채소 재배면적 20만 ha를 넘어선다.

¡ 밀 자급률을 10%로 높이려면 현재 마늘과 양파 재배면적의 두 배에 가까운 

8만 6,000ha가 필요하다 (표 2, 표 3).

표 2. 곡물자급율 10%로 높이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재배면적

구분

2018~20

재배면적

(ha)

2018~20년 

자급률

(%)

추가 생산량

(천톤)

2018~20

단수 (kg/10a)

추가 필요면적

(ha)

밀 5,187 0.6 321 373 86,060

옥수수 15,315 0.7 1,090 535 203,726

콩 54,728 6.8 43 168 25,740

주: 추가 생산량을 구하기 위한 재배면적과 생산량, 단수, 자급율은 모두 2018~20년 평균치를 사용

자료: 농림축산식품통계 2021, 양장자료 2021

표 3. 경지면적과 작물별 재배면적

구분 경지면적 벼 채소 고추 마늘 양파 과수

총 면적

(천 ha)
1,504 732 200 32 25 18 147

1인당 면적

(평)
87.2 42.5 11.4 1.9 1.3 1.1 8.9

주: 2019-21년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생산통계

¡ 쌀과 채소, 과일 등의 생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곡물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결과가 현실의 곡물자급률 하락임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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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은 87평으로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제일 작다. 하지만 토지 생산성은 네덜란드에 필적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주곡인 쌀과 소비자가 원하는 각종 채소와 과일, 축산

물 등이 대부분 자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작물 면적을 줄일 수 있을까?

아니면 물리적으로 경작면적을 그만큼 더 늘릴 수 있을까? 과학 영농, 기술

영농을 통해 과연 단수를 얼마만큼 더 높일 수 있을까?

－ 매년 6만 ha가 넘는 농지가 휴경되고, 결국 폐경에 이르는 농지도 매년 

6,000ha가 넘는다. 2000년대 들어서는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상승하는 데도 

휴경지는 증가하고 있다.

－ 결국 농지전용을 억제하여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악화되어 결국 재배면적은 다시 줄고 휴경지만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작면적을 늘리는 것이 가능할까?

o 주요 곡물 수출국들도 모든 농산물을 자급하는 것은 아니다.

¡ 미국은 곡물자급류이 136%이지만 과실류 자급률은 6.6%이며, 영국도 곡물

자급률이 83%이지만 과실류 자급률은 14%에 불과하다.

표 4. 주요 농산물의 자급률 (2018년 기준)

구분 곡류 서류 두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계란 우유 유지

미국 136 108 187 92 66 114 106 102 91

영국 83 88 71 46 14 77 95 97 61

캐나다 204 174 251 62 26 142 95 97 237

덴마크 97 132 66 54 13 411 87 165 75

독일 105 149 31 47 40 122 72 109 95

스위스 46 98 54 54 45 88 67 101 53

일본 30 87 5 86 61 63 101 95 66

한국 26 70 12 105 77 69 105 96 22

자료: 양정자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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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밥상 농산물 공급의 안정화가 중요

o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식량안보(food security)란 소비자의 밥상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 식량안보란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먹거리를 항상 적정한 가격에 조달할 수 

있는 상태를 보장하여 국민의 밥상을 지키는 것이다.

¡ 우리의 밥상을 지키는데 관심과 논의를 집중하고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o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밥상에 오르는 주요 농산물의 생산이 영리적 동기

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생산될 수 있어야 한다.

¡ 2000년대 들어 곡물, 과일, 채소의 실질가격이 상승하는데도 휴경지와 폐경지

는 늘어나고, 거의 모든 작물의 재배면적은 줄고 있다(표 5).

－ 이대로 가면 농업인력의 고령화 진전과 함께 향후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

을 (예를 들면, 영양 고추와 의성 마늘, 횡성 한우고기)를 시장에서 구매하기 

어려워질 질지도 모른다.

표 5. 재배면적, 휴경면적, 폐경면적의 증감 (2000~2021)

단위: ha

구분 과수 채소 고추 마늘
시설

채소
휴경지 폐경지

2000~02년

평균
165,043 275,663 72,437 38,404 101,719 44,639 10,074

2019~21년

평균
147,163 200,146 32,054 25,020 81,387 64,122 122,619

증감 △17,880 △75,517 △40,383 △13,384 △20,332 19,483 112,546

주: 폐경지는 장기휴경 등으로 농지 기능을 잃어 농지면적에서 제외된 면적을 의미하며, 2000년 이후의 누적 

면적임.

자료: 농림통계연보 

¡ 농업이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적시에 적정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것, 그

것이 식량안보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o 첫째, 농업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위험을 완충하여 농업경영체가 뜻밖의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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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은 작황 변동성이 큰데다 수요는 비탄력적이어서 가격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 그만큼 경영위험이 크고, 경영위험이 클수록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려 하지 

않고 투자를 피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그 위험을 완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경영 위험을 완충하는 정책은 가격이 평년 가격 이하로 하락한 경우, 그 일부분을 보전

하여 경영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가격 수준 자체를 정책적으로 높이는 것과는 다르다.

＊ 미국도 주요 농산물의 가격위험을 완충하기 위해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하면 그 일부를 

기준연도 재배면적에 따라 보전하는 가격손실보전(PLC)제도를 오랜 세월 운용하고 있

다(김한호, “미국 농업법 2014, 소득안전망 대폭 강화,” 시선집중 GSnJ 174호, 2014).

o 둘째, 우리나라 농업 전반을 데이터에 기반하는 과학농업, 디지털농업으로 전

환하기 위한 조건을 정비해야 한다.

¡ 현재 우리나라 농업경영주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70세 이상 농업인력은 속

속 농업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 자리를 메꾸던 외국인 노동자는 언제 공급

이 차단될지 모른다.

¡ 세계적인 탈탄소화에 따라 농업 생산성 유지와 토양의 보전은 물론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농업의 과학화, 디지털화는 불가피하다.

o 셋째, 위기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먼저 필수 농산물 비축제가 확실하게 구축

되어야 한다.

¡ 세계적 흉작, 국제 분쟁, 글로벌 공급망 장애 등으로 일시적 공급부족이 발

생하는 경우 그 지속 기간, 품목별 공급 부족량 등을 판단하여 이를 국내에 

비축하는 방안을 확립해야 한다.

－ 비축제도를 가장 확실하게 구축했던 예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으로서 EU 가

입함으로써 역내조달이 항상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매년 1월 말까지 일 년

간 필요 먹거리의 부족분을 전량 비축하는 제도를 운용하였다(이정환,「국가

곡물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주요곡물 비축방안」, GS&J, 2012, pp.100-118).

¡ 비축은 위기시 소비자 밥상을 지키려는 것이므로 대상 농산물은 곡물뿐만 

아니라 과일, 축산물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자급률이 높은 농산물도 대흉작 

등에 대응하여 비축제도 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비축을 위해 정부가 창고를 지어 쌓아두는 방식으로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다.

해당 농산물과 식품을 수입하거나 거래 가공하는 민간기업이 자체 시설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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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고, 정부가 IT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재고를 관리하면서 그 추가

저장 비용을 지원하면 된다.

－ 공급부족, 가격 급등 등으로 비축분을 방출할 때는 비축을 담당한 기업에게 

구매 우선권을 주어 비축사업 참여의 유인이 되도록 한다.

¡ 비축은 수입 차단 또는 국내 흉작 시에 국민의 밥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각각 수입품과 국내산으로 비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 지지 또는 정

부 실수요를 위한 정부 수매와 엄격히 구분하여 운용해야 한다.

－ 흉작에 대비하여 비축제도를 운용하게 되어있는 쌀은 국내산으로 비축하지

만 밀 등은 수입품으로 비축하는 것이 도리어 소비자 밥상을 지키는데 더 

적절하다.

o 위기 대응을 위한 두 번째 수단으로 국가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비상시 국내 기업이 확보한 곡물을 안정적으로 국내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

국과 필요한 협정을 체결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일본은 2014년 호주와 경제파트너십 협정(EPA)을 맺고 향후 곡물 수출 금지

시 일본은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해외곡물 도

입정책 진단과 개선방안」, 2019).

－ 실제로 일본은 이러한 호주와의 양자협력관계 구축으로 수출국의 국경봉쇄

에도 호주로부터 일정량의 밀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재는 정치외교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지역 역내

공동 식량비축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용택, ”동북아 

식량수급 전망과 식량안보 전략,“ GS&J 자료, 2022).

－ 한중일은 세계 곡물 수출량의 40% 수준을 수입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전형적인 ‘식량프리미움’ 지역이다.

－ 갈수록 그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식량위기가 발생하면 한중일의 수입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위기에 취약하므로 협력의 필요성이 높다.

¡ 비상시에 수입국 간에 곡물을 상호 융통하는 곡물 스와핑 협약을 구축하는 

방안, 선도거래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멕시코는 주식인 옥수수를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옵션 매입하는 선도계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파이낸셜뉴스, 2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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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내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박사

－ 농업이 직면한 위험을 완화(작황 변동성, 수요의 비탄력성, 경영위험성)하여 

농업경영체가 예상 밖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함.

－ 미국처럼 농가의 경영위험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함.

－ 농업인력의 고령화로 농업생산의 절대적인 양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세계적인 

탈탄소화에 따라 농업 생산성 유지 및 토양 보존, 안전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농업,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조건 정비가 필요함.

¡ 전남대학교 문한필 교수

－ 국내에서 생산하는 축산의 비중을 점차 줄여가는 것이 맞음. 지속 가능한 농

축산업을 위해서라도 축산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규제 등을 점진적으로 강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중국 쪽 농기계의 국내 잠식 가능성이 큼. 배터리와 수소 경쟁력, 농자재 산

업에서 자급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박사

－ 우리가 100% 쌀 자급이라는 목표를 두고 가야 하냐면 그것은 아님. 쌀 자급

률을 8~90%로 낮추고, 사료곡물 쪽 작물을 늘린다면 국제시장과 국내시장과

의 움직임이 엇박자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듦.

－ 식량안보가 무엇인가에 대해 본다면, 논의 재배면적을 어떻게 작목별 포트폴

리오를 구성하고 농업 구조를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 주식용 쌀을 단순히 자급률 100%를 채워서 풍년에 가격하락 우려에 시장격리를 

해야 하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기보다는 부족한 사료곡물 자급률을 채

워 국제시장의 변동성에 덜 영향을 받도록 구조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고려됨.

¡ 한농연 이재호 사무총장

－ 휴경, 폐경 농지를 밭과 논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밭의 폐경이 늘어날 것

으로 보임. 밭농업 기반이 비정비되어있고 노동 강도도 높고 기계화도 어렵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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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안보 위기 대응 강화방안에서 비축을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한다고 했는

데, 가격지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찬성할텐데 나중에 방출할 때는 

시장가격하락 때문에 반대가 클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 변재연 예산분석관

－ 우리나라 식량안보는 타국 대비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개선되어야 할 필요 있음.

－ 비축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품목과 양, 방출 시기 있어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비축을 늘리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 어려움.

－ 민간과 협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일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농업, 밭 정밀 농업도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현 상태에서 우리나라 

농업에 퍼질 경우 우리나라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해주기는 어려움.

－ 우리나라의 식량 위기 대응 대책은 현저히 부족한 수준임. 또한 관세가 매우 높은 

수준임. 다만 수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인 박사

－ 자급률 제고가 중요하긴 하지만, 식량안보를 고려하는 데 있어 자급률에만 

함몰되는 경우 다른 중요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함.

－ 일본이 2015년에 제4차 식품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식량 자급력이라

는 지표를 가지고 왔는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부원장

－ 우리나라의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것은 재해보험 하나뿐이고, 재해

보험조차 내실화되어 있지 않음.

－ 수입보장 보험 등의 시범 사업에서 나아가 전면적인 보강을 할 필요가 있음.

－ 농지 이용의 합리화가 필요함. 96년 이후 원칙적으로 임대차 불법인 상황인

데, 농지의 임대차 제도를 다시 손을 볼 필요가 있음.

¡ 농협경제연구소 이재호 부소장

－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는 ‘편농’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에서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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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농식품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 학계에서 

10년이 넘게 주장을 했지만, 아직도 시범 사업에 머물러 있음.

－ 소비지에서 국산 농산물을 수요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구축해야 함.

¡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

－ 현실적으로 밀과 콩은 식량안보 품목으로서 중요하긴 하지만, 밀은 판매통로 

확보가 어렵고 콩은 재배가 어려움.

－ 정부에서는 두 가지 품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농가들의 재배 유인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단계임.

¡ 고려대학교 안병일 교수

－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한테 식량 위기가 사실은 국제 곡물 가격이 아무리 최

근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먹는 쌀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음.

－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이 밀가루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장 먹

을 게 없어서 문제를 일으킬 만큼 그런 심각한 상황에 오지 않았음.

－ 사실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게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그동안에 우리가 쌀 

자급률을 유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

－ 그래서 식량안보를 논의할 때는 반드시 위기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염두에 둬야 함.

－ 우리 스스로라도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하지만,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도 예

산을 확보하든, 식량안보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더 어필을 해야 함.

¡ GS&J 이정환 이사장

－ 전략작물직불제에 매우 비판적임. 이는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서 교란하는 행위

－ 보조금 지급을 그만두면 보조금 받고 농사하던 사람마저 농사를 포기하고,

해당 품목의 기반이 무너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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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차 농정토론마당

o 개요

o 참석자

순번 성명 소속 및 직위

1 전한영 농식품부

2 김종인 KREI 연구위원

3 김상영 농민신문 부장

4 김한호 서울대 교수

5 최범진 한농연 실장

6 이재호 농협경제연구소 부소장

7 임정빈 서울대 교수

8 정현출 한농대 총장

9 최봉순 농식품부 농정과장

10 탁명구 농식품부 장관 정책보좌관

11 서용류 한국RPC협회 전무

12 김명환 GS&J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13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

14 이정환 GS&J 이사장

15 방일호 농협 양곡부 차장

16 이정훈 농협 양곡부 국장

17 김선아 한국농어민신문사 부국장

18 변재연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19 이근혁 전농 정책위원장

구분 성명 

일시 2022년 12월 6일(화) 15:30~19:00 (발표토론 및 저녁식사)

장소 양재동 aT센터 창조룸-Ⅱ

주제 쌀 가격 불안정의 원인과 정책 대안

발제자 김명환 (GS&J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제2차 ‘농정토론 마당’ 발표자료

2022. 12 8(화)

쌀값 문제와 정책 대안

김명환 (GS&J Institute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1. 쌀값 긴급 대책 줄이어

2. 쌀값 문제 진단: 장기적 하락과 불안정성 증폭

3. 대책 1: 시장격리 강화

4. 대책 2: 가격위험 완충과 위기 대응 중심

5. 쌀정책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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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문제와 정책 대안

1. 쌀값 긴급 대책 줄이어 

o 올해 쌀값 사상 최대 폭 하락  

¡ 작년 말 이후 쌀 가격이 급락세를 보여 올 9월에는 작년 동월보다 25% 낮

았고 10월 신곡 가격도 작년보다 15% 낮게 형성되는 등 사상 최대의 하락 

폭을 기록하였다.

¡ 농가경제와 국민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농산물보다 큰 쌀 가격이 

1년 사이 20% 이상이나 하락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나타나자 대책에 대

한 논란이 비등하였다.

o 연이은 긴급 대책, 시장격리 확대부터 대체작물 직불제까지

¡ 정부는 올해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적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공공비축미 45만 톤 외에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기로 하였다

(2022.10.4).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생산량 중 수요 추

정량을 초과하는 양에 대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2022.10.20).

¡ 한편 정부는 쌀 공급과잉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2018∼2020년에 시행되었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과 같은, 2023년부터 벼 대체작물로 밀, 콩, 분질미를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2. 쌀값 문제 진단: 장기적 하락과 불안정성 증폭

o 2000년 이후 명목 쌀값은 약상승세, 실질 쌀값은 하락세

¡ 2000년 이후 장기적으로 명목가격은 약상승, 실질가격은 하락추세였으므로 

올해 가격이 작년보다 20%나 하락하였으나 추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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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값의 등락이 5~7년을 주기로 변동하는 것은 풍작과 흉작 주기가 대체로 

5~7년이기 때문이다.

¡ 실질가격의 장기적 하락세는 근본적으로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기 때

문이다.

－ 최근 30년간 쌀 총소비량은 연평균 1.8% 감소하였으며, 생산량은 1.5% 감소

하였다.

－ 수요 감소는 소득 증대에 따른 육류 소비 증대와 먹거리 다양화에 따른 장

기적 현상으로, 쌀 주식의 일본과 대만의 쌀 소비량은 우리 나라보다 적으며 

계속 감소추세이다.

－ 1인당 쌀 소비량(1970/2019년): 한국 136.4/59.2kg, 일본 95.1/53.0kg, 대만 

134.5/45.4kg

그림 1. 산지 쌀값 장기 동향과 추세

주: 실질가격은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한 것이다.

    자료: 통계청, 쌀 산지가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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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년 이후 쌀값의 변동성 증폭

¡ 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산지 쌀값의 등락이 

커지고 있다(그림 2).

¡ 특히 2010~13년에 쌀값이 28% 상승하고 2013~16년에 26% 하락 후 2017년부

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여 2020년까지 4년간 67%나 급등하였고, 올해 들어 

급락세로 반전하여 변동성이 증폭되고 있다.

－ 단경기 가격 변동성 증폭은 더 커서 2018년에는 전년 대비 29.5% 상승하였

고 2022년에는 31.8% 하락하였다.

¡ 올해의 쌀값 문제는 쌀 가격이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나

타난 현상이므로 변동성 증폭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여야 한다.

－ 쌀값이 변동하면 벼 농가소득은 1.7배 더 큰 폭으로 변동하므로 가격수준과 

관계없이 농가의 경영이 불안정해져 쌀 산업의 지속성을 위협하게 된다.

그림 2. 수확기 및 단경기 쌀값의 전년 대비 등락률 추이

자료: 통계청, 쌀 산지가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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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계절진폭이 급등락을 반복하여 가격 변동성을 추동

¡ 2005년 수매제도 폐지 이후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됨에 따라 계절진폭의 변동

성이 증폭되고 특히 역계절진폭이 18년 사이에 9회나 발생하였다(그림 3).

－ 2011년과 2018년에는 계절진폭이 11.5%, 15.8%나 되었으나 2009년, 2010년,

2016년에는 7.2%, 7.9%, 8.1%의 역계절진폭이 발생하고 2022년에는 역계절진

폭이 20%를 넘었다.

¡ 계절진폭의 변동성 증폭, 특히 역계절진폭은 쌀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RPC 등 가공유통업체의 경영을 위협하므로 수확기에 더욱 투기적 매매 결정

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수확기 가격의 변동성을 증폭하게 된다.

¡ 계절진폭의 변동성이 수확기 가격의 불안정을 촉발하고 가격의 불안정이 계

절진폭의 변동성을 증폭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v 소결: 가격 변동성이 증폭되어 생산 농가와 가공업체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 대안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림 3. 계절진폭 변동

주: 수확기(10-12월) 평균가격 대비 다음해 단경기(7-9월) 평균가격 등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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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책 1: 시장격리 강화

¡ 2005년 수매제도 폐지 이후 가격 불안정성이 커지자 정부는 풍작으로 수확기 

쌀값이 폭락하면 쌀값 지지를 위해 시장격리제를 실시하였다.

－ 2005~2022년의 18년 중 10개년에 시장격리를 하였는데, 풍작 6개년, 평년작 

3개년, 흉작 1개년에 실시하였다(표 1).

－ 격리한 해에는 생산량의 2~13%를 매입하였으며, 그중 66%를 수확기에 매입

하였고, 그래도 가격이 안정되지 않거나 수확기에 매입하지 않은 해 등 전체

적으로는 단경기에 34%를 매입하였다.

표 1. 연산별 쌀 시장격리량

단위: 천 톤

자료: 농식품부.

연산 작황
수확기 

매입량

단경기 

매입량
계

생산량 중 

비중(%)

2005 평년작 144 0 144       2.9 

2006 평년작 0 0 0          -  

2007 흉작 0 0 0          -  

2008 풍작 0 100 100       2.3 

2009 풍작 340 226 566      11.6 

2010 흉작 86 0 86       1.8 

2011 평년작 0 0 0          -  

2012 흉작 0 0 0          -  

2013 풍작 0 0 0          -  

2014 풍작 163 77 240       5.7 

2015 풍작 200 157 357       8.4 

2016 풍작 299 0 299       6.9 

2017 평년작 370 0 370       8.8 

2018 평년작 0 0 0          -  

2019 흉작 0 0 0          -  

2020 흉작 0 　0 0          -  

2021 풍작 0 450 450      12.8 

2022 (계획) 평년작 370 370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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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장격리가 쌀값을 안정시켰는가?

¡ 이제까지의 경험을 보면 수요량 추정치를 초과하는 생산량 전량을 정부가 시

장 격리하였음에도 가격이 하락하여 시장격리가 가격지지에 실패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표 2).

－ 2009년 초과량의 105%를 시장격리 하였으나 수확기 가격은 12%, 단경기 가

격은 12.7%나 하락하였다.

－ 2015년에는 초과량 전량을 시장격리 하였으나 수확기와 단경기 가격이 각각 

9.1%, 12.5% 하락하였다.

－ 2016년에도 초과량 전량을 시장격리 하였음에도 수확기 가격은 14.7%, 단경

기 가격은 6.9%나 하락하였다.

표 2. 100% 이상 시장격리 하였으나 가격이 하락한 경우

연산
과부족량

(천톤)

시장격리량

(천톤)

격리율

(%)

전년 동기 대비 가격 

등락률(%)
전년 

계절진폭률

(%)수확기 단경기

2009 (풍) +538 566 105 -12.0 -12.7 -7.2

2015 (풍) +357 357 100 -9.1 -12.5 -4.5

2016 (풍) +299 299 100 -14.7 -6.9 -8.1

주: 1) 과부족량 = 생산량 – 수요량 추정치, 격리율 = 격리량/초과량, 수확기 가격이란 10∼12월 평균가격, 2) 

계절진폭율이란 수확기 대비 다음 해 단경기(7∼9월) 평균가격의 등락률

¡ 해에 따라서는 반대로 초과량을 전혀 시장격리 하지 않았음에도 가격은 도리

어 상승하였으므로 초과량을 격리하였다면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상승했을 가

능성이 크다(표 3).

－ 2004년에는 초과량이 41만 1천톤, 2006년에는 18만 8천 톤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에도 시장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수확기 가격은 하락하지 않

거나 도리어 상승하였다.

－ 2011년과 2018년에도 초과량을 시장 격리하지 않았지만 수확기 가격은 

20.8%, 26.3%나 상승하였고 단경기 가격도 5.7%, 6.1% 상승하였다.



제2장 농정토론마당  35

표 3.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으나 가격이 상승한 경우

연산
과부족량

(천톤)

시장격리량

(천톤)

격리율

(%)

전년 동기 대비 가격 

등락률(%)

전년 

계절진폭률

(%)수확기 단경기

2004 (풍) +411 0 0 -0.2 -6.3 3.6

2006 (평) +188 0 0 5.7 1.2 6.4

2011 (흉) +36 0 0 20.8 5.7 11.5

2018 (평) +62 0 0 26.3 6.1 15.8

주: <표 2>와 같음

o 초과량 추정에는 오차가 크므로 적정량을 격리하기 어렵다.

¡ 초과량은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치로부터 산출되고,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

수에 대한 표본통계에서, 수요량은 전년도 수요량 표본통계에 감소율 추정치

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각 통계치는 표본오차를 포함하므로 초과량 추정치는 면적, 단수, 수요량에 

포함된 각각의 표본오차가 축적될 수밖에 없다.

－ 특히 수요량에 포함되는 식용, 다양한 형태의 가공용, 감모 추정치는 표본오

차가 크고, 최근 10년간 연간 감소율은 1.6% 수준이지만 표준편차가 2%가 

넘어 수요량 추정치에 오차가 증폭된다(부록 참조).

¡ 2021년산의 경우 정부는 생산량은 388만 톤, 수요량은 361만 톤으로 초과량

이 27만 톤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초과량이 이를 초과할 확률이 

높았다.

－ 면적, 단수, 수요량 통계의 표본오차, 수요감소율 추정치의 오차를 적용하면 

95% 신뢰구간의 표본오차는 9만 6천 톤으로 추정되었다(부록 참조).

－ 더욱이 현백률과 제현율 등 기술적 오차, 재배면적, 외식 및 가공용 수요의 

조사오차를 고려하면 초과량 오차 범위는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 요컨대 2021년산 초과량 추정치 27만 톤보다 10만 톤이나 많은 37만 톤을 

시장격리 하였음에도 시장가격이 20% 이상 하락한 것은 실제 초과량이 정부 

추정치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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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04년, 2006년, 2011년과 2018년에 초과 추정량을 시장격리 하지 않았

음에도 가격이 상승하였던 것은 실제로는 생산량이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였

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표 2).

¡ 통계의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초과량 추정치를 기준으

로 한 시장격리로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 더욱이 10월에 발표되는 9.15 작황 조사치와 11월에 발표되는 확정치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초과량 추정치에 오차가 커져 격리량을 조기에 결정할수록 

적정 격리량을 벗어날 위험이 커진다.

＊ 최근 10년 사이의 9.15 작황과 최종 작황 사이에는 평균 0.16%, 표준편차 0.9%의 

차이가 있어 95% 오차한계 범위는 –1.6%∼1.9%로 추정되어 초과량 추정치의 오차

는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o 수확기 가격은 수급량 외에 단경기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큰 영향을 미친다.

¡ 수확기에는 농가가 벼를 팔고 RPC 등 가공업자가 일 년간 가공할 양을 매입

하므로 농가가 공급자, 가공업자가 수요자가 되어 가격이 결정된다.

－ 농가와 가공업자는 수확기 이후의 가격 전망에 따라 판매 및 매입 시점을 

조절할 것이므로 단경기 가격 전망(계절진폭 기대치)이 수확기 가격에 큰 영

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 기대치는 전년도 실제 계절진폭률이 기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수확기 가격 결정에 대한 GS&J의 통계분석에 의하면 전년도 계절진폭률이 1% 높

아지면 올 수확기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약 1.4%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2011년과 2018년에 초과량을 시장격리 하지 않았음에도 수확기 가격이 각각 

20.8%, 26.3%나 상승한 것은 전년도 계절진폭이 2011년에 11.5%, 2018년에 

15.8%나 되어 수확기 수요를 자극한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표 2).

－ 반대로 2009년, 2016년에는 초과량을 전량 시장격리 하였으나 전년도에 각각 

7.9%, 8.1%의 역계절진폭이 발생하여 수확기 가격이 14.7%나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표 1).

o 그 외에도 수확기 가격 결정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한다.

¡ 농협조합장 동시선거(2015, 2019년) 전년 수확기에는 조합의 매입량과 가격을 

높이려는 압력이 높아져 수급과 관계없이 수확기 가격을 약 5% 끌어올리고,

정부와 중앙회의 매입자급 지원 규모도 수확기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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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도 자재 가격 변화 등 생산 여건 변화, 대체 식품 가격 급등락이나 

수입 변동 등도 수확기 수요를 변화시켜 초과량 추정치에 오차를 더한다.

o 시장격리량이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위험

이 있다.

¡ 2009년과 2016년 쌀 수확기 가격이 전년 대비 12%, 14.7% 하락하자 가격지

지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높아져 2010년과 2017년 수확기에 초과량의 2.5배

나 되는 양을 시장격리 하였다(표 4).

¡ 그 결과 그 해 단경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6.4%, 36.4%나 상승하여 계절

진폭이 11.5%, 15.8%로 급증하였고, 다음 해 수확기 가격이 20.8%, 26.3%나 

상승하는 요인이 되었다.

¡ 올해도 9.15 작황 기준으로 초과량을 19만 5천 톤으로 추정하였으나 가격지

지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 초과량 추정치 2.4배가 되는 양

을 시장격리 한다고 조기에 발표하였다(표 5).

¡ 올해 확정생산량은 376만 4천 톤으로 예상생산량 380만 4천 톤보다 4만 톤

(1.1%) 줄어들어, 시장격리곡이 계획대로 매입될 경우, 내년 단경기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표 4. 과다 시장격리의 파급 영향

단위: %

주: <표 2> 참조

표 5. 2022년산 초과량 추정치와 시장격리 계획량

주: 공공비축용 매입량을 올해부터 35만 톤에서 45만 톤으로 증량하였으므로 10만 톤 시장격리 효과로 간주, 

시장격리곡은 45만 톤 계획이었으나, 그중 8만 톤은 2021년산 구곡을 매입하여, 37만 톤이 2022년산 시장

격리량 계획치임. 

자료: 생산량은 통계청, 수요량은 농림축산식품부 추정 

재배면적

(천 ha)

단수 

(kg/10a)

생산량

(천 톤)

수요량

(천 톤)

초과량 

(천 톤)

시장격리량 (천 톤)

공공비축 

증량

시장 

격리
계

727 523 3,804 3,609 195 100 370 470

연산

전년도 

수확기 가격 

등락률

격리율
단경기 가격 

상승률
계절진폭률

다음 해 

수확기 가격 

상승률

2010 (흉) -12.0 246 16.4 11.5 20.8

2017 (평) -14.7 247 36.4 15.8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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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소결: 시장격리의 수확기 시장가격을 조절 효과가 불확실하므로 시장격리 중

심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의 초점을 벗어난 것이다.

－ 시장격리제도가 쌀값 하락을 방지하지는 못하고 정부 재고가 증가하여 재정

부담만 증가하고 가격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

4. 대책 2: 가격위험 완충과 위기 대응 중심

o 가격의 장기적 하락 추세와 변동성에 대응하는 방안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 첫째, 수요 감소에 따라 쌀가격이 하락하고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것은 불가

피함을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 둘째, 단수가 2000년 이후 흉작인 해(2003년)는 441kg, 풍작인 해(2015년)는 

542kg로 100kg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작황에 따라 가격변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그림 4).

그림 4. 쌀 단수 변동 추이

단위: kg/10a

자료: 통계청, 농업생산 조사

o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정부가 가격을 조정하려는 대책은 실패하였다.

¡ 생산과 출하를 조절하여 가격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미국, 일본, EU 등 선진

국에서 모두 시도하였으나 효과는 낮고 재정부담이 계속 증가하여 결국 포기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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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1930년대부터 생산과 출하를 조절하여 가격을 지지하려는 정책을 다

양한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1970년대에 중단하였다.

－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농가에 직접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후 1980년대 이후 생산비연계 방식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 김한호 외, “농산물 수급조정을 위한 몸부림: 미국의 경험”, 시선집중 GSnJ 107호, 2010

참조

¡ 일본은 쌀 가격지지를 위한 수매제도가 농정의 핵심이었으나 2004년에 가격

조절 목표를 중단하고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닌 한 공공비축용 쌀 100만 톤

을 5년 회전비축방식으로 매년 20만 톤 매입하고 있다.

－ 또한 생산을 줄여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1971년부터 생산조정정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2018년에 폐기하는 대신 사료용 등 다양한 밥쌀용 

이외 용도의 벼 재배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김태곤 외, “일본, 쌀 생산과잉과 싸워온 반세기 드라마”, 시선집중 GSnJ 220호,

2016 참조.

¡ EU도 결성 당시부터 중요 농산물의 가격지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매입 

또는 생산을 조절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1990년대에 중단하고 생산비

연계 직접지불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이정환, “EU 농정의 맥락: 오해를 넘어”, 시선집중 GSnJ 289호, 2021, 안병일, “농정

방식 개혁: EU CAP의 진화를 보라”, 시선집중 GSnJ 192호, 2015 참조

o 따라서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생산이 조정되고 시장의 조정력을 높이는 방안

을 수립해야 한다.

¡ 소비 감소에 따라 밥쌀용 벼 재배면적은 감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존 벼 재

배 농지가 밥쌀 이외 용도의 벼나 다른 작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대

체 작물의 재배 여건을 개선하고 관련 생산·가공 기술을 개발하는 데 농정의 

중점을 둔다.

¡ 이때 대체 작물에 대해 생산보조금을 지급하여 재배면적을 늘리는 방식은 해

당 작물의 수급을 교란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시

범사업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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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별로 설정된 생산보조금 수준에 따라 특정 작물로 생산이 집중되어 해

당 농산물의 수급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고, 보조금 지급 대상 면적이 계속 

증가하여 재정부담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 또한 대체 작물 재배가 지속가능하려면 논에서 밥쌀용 쌀 대신 생산된 농산

물에 대한 소비자 또는 가공업체의 평가를 거쳐 시장이 형성·확장되어야 하

므로 재배면적 확대를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 예를 들면 타작물 재배지원정책 시행으로 콩 생산이 급증하고, 가격이 하락하여 기

존 밭 콩 재배 농가에까지 타격을 주고, 벼 농업이 흉작인 해에는 타작물 보조금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여 중단될 수밖에 없다.

5. 쌀정책 대안

o 세 가지 방향

¡ 쌀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여 시장의 수급 조정 능력이 충분히 발휘

될 수 있도록 한다.

¡ 동시에 시장가격 변동성에 따른 가격위험을 완충하는 장치를 도입하되 적용 

대상 작물을 확대하여 논 이용이 시장에서 조정되도록 한다.

¡ 작황 급변 등으로 가격 등락이 위험 수준을 넘는 경우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대책을 확립한다.

o 시장의 조정력을 높이는 여건 조성

¡ 수급 상황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의 조정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외식을 포함하는 월별 소비 동향, 정부의 연산별 월별 재고와 판매, RPC 등

의 매입과 판매, 재고에 대한 월별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작황 변동에 따라 과부족량이 이월과 이입을 통해 시장공급량 변동을 축소하

는 조정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 작황에 따라 단수가 100kg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당년산만으로는 과부

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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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부터 시행된 신구곡 혼합금지로 구곡이 신곡을 대체하기 어려워져 흉

작인 해에는 수확기 가격을 더욱 끌어올리고, 풍작인 해에는 가격을 더욱 하

락시켜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되므로, 신구곡 혼합금지제도를 폐지

하되 표시제를 강화하여 소비자 선택에 맡길 필요가 있다.

o 쌀을 포함한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위험완충제도 도입

¡ 가격변동은 가장 큰 경영 리스크이므로 이를 완충하기 위해 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기준가격은 반드시 최

근의 수급이 반영된 가격(예: 평년가격)으로 하여 과잉생산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

－ 쌀뿐만 아니라 주요 대체 작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안전장치를 제공하여 시장

논리에 따라 신축적으로 재배면적이 조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 대체 작물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밀, 콩 등 전략 작물뿐만 아니라 중요 채소

와 사료작물 등을 포함하여야 재배면적 조정의 신축성이 높아지고 농업 전

체의 안전성도 높아진다.

＊ 이제까지도 기존의 벼 재배지에 채소 과일 등 여러 가지 작물이 재배되면서 벼 재

배면적이 감소하였으므로 이들 작물의 재배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정환 외, 「농산물 가격 및 농가경영안정정책의 방향과 대안」, 농특위, 2020,

이정환 외, “가격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선집중 GSnJ

284호, 2020.

¡ 예시: 대상 작물을 벼를 포함하여 16개 작목으로 확대하는 방안

－ 대상 작물: 우리 나라 경지면적의 60% 이상을 점하는 논벼 등 16개 작물

＊ 논벼, 콩, 건고추, 마늘(난지), 양파, 대파, 봄감자,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가을무,

양배추, 애호박, 들깨, 참깨, 고구마, 쌀보리

－ 보전기준가격: 평년 가격(산지가격, 또는 도매가격)의 90~100%

－ 보전율: 현재 가격이 보전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가격차의 80~90%

－ 보전한도가격: 보전기준가격의 50~60%(그 이하는 보전하지 않아, 과잉생산 

유인 억제)

¡ 대상작물을 확대하더라도 재정 소요액은 최대 연평균 7,650억 원 수준일 것

으로 추정된다(2005~2019년 시뮬레이션 결과, 표 6)



42 농식품 정책 혁신을 위한 지식정보 공유 확산

－ 100%/90%(보전기준가격, 보전율) 경우의 재정 소요가 연평균 7,650억 원

(그중 논벼 3,950억 원)으로 가장 높게 추정됨.

－ 90%/90%의 경우, 2,650억 원(그중 논벼 800억 원)으로 추정됨.

표 6. 주요 농작물 가격위험완충제도 시나리오별 재정 소요, 발동 빈도    

(2005~2019, 연평균)

o 위기상황 대응 제도화

¡ 대풍작 등으로 가격이 예를 들면 평년가격 또는 전년 가격보다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설정하고, 가격이 그 수준 이내로 회복될 때

까지 무제한 시장격리 조치를 단행하는 등 위기 대응 수단을 양곡관리법 등

에 정비한다.

¡ 대흉작으로 가격이 예를 들면 평년가격 또는 전년 가격보다 10% 이상 상승

하는 경우, 가격이 그 수준 이내로 회복될 때까지 공공비축미, 수입미를 방

출하는 위기 대응 수단을 정비한다.

－ 공공비축미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전비축을 엄격히 준수하고 저온 

창고에 보관하여 흉작시 신곡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는 노후화된 상온창고에서 3년차 이상의 고미는 가공용, 주정용, 사료용 등으

로 저가 처분하므로, 재정 손실 크고 위기 대응 비축미로서의 기능이 떨어짐.

보전기준가격(%)/보전율(%) 100/90 100/85 100/80 90/90 90/85 90/80

지급액

(10억 원)

논벼 395 373 351 80 75 71

기타 370 349 329 185 175 164

계 765 722 680 265 250 235 

발동작물수(개) 6.3 3.9

한도가격 적용횟수(회) 0.3 0.3

기준가격 적용횟수(회) 7.9 7.9



제2장 농정토론마당  43

< 부록 >

쌀 생산량 및 수요량 통계의 표본오차와 초과 생산량 오차범위 

¡ 2021년 생산량 표준오차는 통계청의 재배면적과 단수의 표본오차를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2만 1천 톤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 2021년산 신곡 수요량 표준오차는 통계청의 쌀 용도별 소비량 조사를 이용하

여 추정한 결과 1만 7천 톤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 떡류용의 1/2이 신곡이라고 가정하고, 도시락과 기타 식사용은 전량 신곡이

라고 가정하면 가공용의 표준오차는 5천 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 감모의 표준오차는 과거 10년간의 감모율 표준오차는 1만 톤으로 추정하고,

종자용과 비축용은 오차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수요 감소율은 농식품부의 과거 10년간의 신곡 수요량 추정치의 평균 감소율

의 표준편차로 추정하면 2021년 수요량 표준오차는 9만 4천 톤 수준으로 추

정되었다.

¡ 생산량 및 수요량 분산으로부터 초과량의 표준오차를 산출하면 9만 6천 톤이

므로 신뢰수준 95%의 오차범위는 14만 8천 톤에서 52만 6천 톤이었다.

부표 1. 생산 및 수요량 표본오차 (2021년산)

재배면적

(천 ha)

단수 

(kg/10a)

생산량

(천 톤)

전년도 

수요량

(천 톤)

수요 

감소율

(%)

수요량 

(천 톤)

초과량 

(천 톤)

통계

추정량
732 530 3,882 3,604 -1.63 3,614 268

표본

오차
2.49 2.33 21.6 17.1 2.56 94.0 96.4

자료: 통계청, 농업생산조사, 농산물 소비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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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수요량 통계의 표준오차 (2020년)

식량

가공용

종자 감모 비축 합계
떡류 도시락

기타 

식사

용

계

소비량

(천 톤)
2,874 88 47 114 249 31 253 167 3,604

표준

오차

(천 톤) 12.8 4.3 2.7 0.1 5.1 0 10.2 0 17.1

(%) 0.4 4.9 5.9 0.1 2.1 0 4.0 0 4.7

자료: 통계청 쌀 소비량 조사 및 식품산업별 소비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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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내용>

¡ 한국RPC협회 서용류 전무

－ 쌀값은 쌀의 수급 상황이나 격리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음.

－ 공공비축제로 전환되면서 민간 RPC의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음.

－ 농협은 수확기 벼 매입에 있어서 가격결정을 사후에 하므로 정부의 정무적 

판단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농협이 판매할 수 있는 물량 이상으로 수매

를 하게 되며 쌀 가격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농협과 민간 RPC 모두 비싼 가격에 벼를 수매해서 비교적 낮은 가격에 판

매를 하고 있어 손해가 누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쌀 농정이 농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손해는 민간 RPC가 우선적으로 감당하게 됨.

¡ 농협경제지주 양곡부 이정훈 국장

－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시장격리제를 나쁜 제도라고만 할 수 없음.

－ 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

－ 농협은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허용할 수 있는 한도 내

에서 농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 통계의 오차는 있을수 밖에 없는 요인이며, 이 때문에 정부가 정확한 수급을 

추정하는데 어렵다고 하기에는 다른 요인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코로나 이후로 가공과 대량 수요처(급식)에서의 수요가 많이 감소하고, 공급

망이 붕괴하면서 물가 불안정으로 쌀 산업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임.

－ 쌀가격이 좋을 것 같아 재고조사를 해보면 물량이 숨어 있다가 나중에 투기

적으로 물량이 나옴.

－ 논벼 재배면적을 수요 감소에 맞춰 줄이는 것이 우선으로 보이며, 일환으로서

목표가격제도를 폐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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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제의 경우 농가의 수령액이 80kg당 평균 30,000원 정도로 경영안정 

측면에 있어서는 변동직불제보다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임.

¡ 농촌경제연구원 김종인 연구위원

－ 쌀산업 문제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것임. 수요에 맞춰 면적이 감소돼야 함.

－ 시장격리를 통해 가격변동을 줄여주는 역할이 있기는 있음. 부작용이 있으므

로 없애기는 어려움.

－ 농가가 시장격리제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좋기는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

로는 부작용이 있고 우리에게도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다’는 인식, 즉 사회

연대 책임을 가지는 인식이 갖추어져야 함.

¡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 쌀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음. 쌀

가격의 문제는 변동(fluctuation) 그 자체의 문제인지, 구조적으로 쌀 생산이 

과잉돼서 쌀 가격이 너무 거칠게 하락하여 농가들의 피해가 크므로 이를 감

소시키자는 것인지, 쌀 생산이 이익이 되는 생산활동이 되도록 해주자는 것

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거시적으로 쌀 정책은 쌀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함.

¡ GS&J Institute 이정환 이사장

－ 쌀 가격 문제라고 인식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함.

－ 하나는 쌀값이 낮기 때문에 그걸 높여 주겠다(하락방지), 하락하긴 하락하는

데 그 폭을 줄이자(변동성 감소) 둘 중 무엇인지 봐야 함.

－ 소비가 감소하므로 재배면적이 줄어야 함. 재배면적이 감소하려면 가격이 하락하여야 함.

－ 쌀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식생활이 다양화되면서 쌀 소비가 점차 

감소한다는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쌀 정책이 시작되어야 함.

－ 쌀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막는 것은 안 됨. 가격이 완만하게 하락

하도록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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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 정부에서 하는 시장격리제가 효과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정부가 원했던 목

적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임.

－ 따라서 양(quantity)을 가지고 하는 시장격리제보다, 가격(price)을 가지고 

하는 정책이 어떠할지 제안하는 것임.

¡ 농협경제연구소 이재호 부소장

－ 쌀 정책에 있어서는 쌀값하락방지와 변동성축소가 가장 중요한 부분임. 농가 

입장에서 보았을 때, 쌀가격은 더 이상 하락하면 안 됨. 쌀 농가의 기본적인 

경영 안정을 위한 최소가격은 보장되어야 함.

－ 품목인 쌀을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논 자체를 중심으로 봐야 함.

－ 쌀이 아니라 논 산업에 대해 접근해야, 과잉이 되었을 때는 타작물로 전환하

고 부족할 때는 쌀로 돌아오는 등이 유연적인 행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국회예산정책처 변재연 예산분석관

－ 농식품부 예산 분석 결과, 농식품부 예산의 30% 이상이 단일 품목(쌀)에 집

중되고 있음(2019년 기준 36.5%).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볼 필요가 있음.

－ 농식품부 재정의 불균형 문제 해소도 쌀 정책 논의와 함께 이야기되어야 함.

－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을 축산국 등 다른 부서에선 사용했

는데, 유일하게 식량국에선 사용하지 않음. 왜 사용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임.

¡ 서울대학교 김한호 교수

－ 쌀이라는 재화가 시장재화가 아닌데, 시장재화로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임. 쌀은 시장 밖에서 다뤄지는 품목임.

－ RPC가 많이 난립해 있는데, 하나로 뭉쳐서 시장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성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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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차 농정토론마당

o 개요

o 참석자

순번 성명 소속 및 직위

1 김한호 서울대학교 교수

2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

3 안병일 고려대학교 교수

4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

5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유통사업국장

6 서진교 GS&J Institute 운영책임원장

7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8 윤광일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9 황길식 명소 대표

10 탁명구 농식품부 장관 정책보좌관

11 변재연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12 김소영 농민신문 정경부 차장

13 문한필 전남대학교 교수

14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15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구분 성명 

일시 2023년 2월 3일(금) 09:30~13:00 (발표토론 및 오찬)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주제 탄소중립시대 농식품산업의 대응 전략

발제자 김창길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제3차 ‘농정토론 마당’ 발표자료

2023. 2. 3(금)

탄소중립 시대 농식품 산업의 대응 전략

김창길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1. 배경

2.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3. 주요국의 농업 부문 탄소 중립화 전략

4. 농식품 부문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5. 농업·농촌 부문의 탄소중립 대응 전략

6. 밸류 체인 기반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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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대 농식품 산업의 대응 전략1)

1. 배경

o 기후위기가 가속되고 있어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인류의 과제가 되었다.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지구온난화 1.5℃ 특별보

고서」를 통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상승폭을 1.

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 탄소중립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으로 배출되는 양

은 최대한 줄이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 흡수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등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넷제로

(net-zero)라고도 쓰이고 있다.

¡ 2021년 8월에 발표된「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 실무그룹 보고서)」는 인

간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명백한(unequivocal) 사실이며, 기후변화는 광범위하

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온실가

스 배출이 지속된다면, 2018년 보고서의 예측보다 10년 빠른 2021~2040년 기

간에 1.5℃ 이상 상승할 위험이 있다며 인류가 기후위기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하였다(기상청, 2021)

¡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140여개 국가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

고, 미국·EU·독일·영국·일본 등 주요국은 당초(2018년)보다 국가온실가스 감

축목표를 상향 조정하였다.2)

¡ 이제 탄소중립은 미룰 수 없는 글로벌 핵심과제가 되어 화석연료 보조금 철

폐, 탄소 국경세 신설,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 거대한 저탄소 물결이 밀려오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1) 이 자료는 GS&J 인스티튜에서 발간된 김창길·임정빈(시선집중 제292호, 제293호)의 자료를 

기초로 보완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2)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타결 직후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률보다 2020년 이후 제출한 새로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EU는 1990년 대비 40%에서 55%로, 영국은 1990년 대비 53%에서 

68%로, 미국은 2005년 대비 2025년까지 26~28%에서 2030년까지 50~52%로, 일본은 53%

에서 68%로 감축 목표까지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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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8일 국제사회와 함께 가후변화에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고 2020년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1년 3월 2일 ‘2021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 2021년 5월 29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였고, 2021년 8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

오 초안을 발표하였고, 2021년 10월 8일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중간단계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의 2018년 대비 26.3%에서 

13.7% 높인 40% 상향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평균 4.17%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3)

¡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0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12대 추진과제

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을 토대로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감축수단별 

구체적 정책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기본 계획은 2023년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2).

－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에서 농축산부문의 주요 내용으로 친환경 집적

지구 중심의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강화, 친환경농산물 디지털 유통정보 플랫

폼 구축(25년부터 운영)으로 유통·소비 활성화, 가축 사육방식 개선 및 저메

탄·저단백사료 개발로 탄소배출 최소화, 가축분뇨 활용(바이오차, 에너지화 

등) 확대, 경종·축산시설 등 분야별 탄소저감 활동(논물관리, 질소질비료, 저

메탄사료 급이, 사육기간 단축, 가축분뇨 정화 등) 발굴, 농가지원을 위한 

R&D 투자 확대, 인센티브 도입,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담수호, 유휴부지 등)

등을 활용한 농촌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핵심 과제가 제시되었

다(관계부처 합동, 2022, p.11).

3) 정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21년 10월 8일에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상향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 등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

하여 정부안을 확정하였다(외교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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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o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

하나, 메탄 등 비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2019년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배출량의 3.2%(에너지 불포함)

를 차지하며, 경종부문이 53.8%, 축산부문이 46.2%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1>.

그림 1.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구조(2020년 기준)

        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2)에 인벤토리 보고 자료를 기초로 작성.

¡ 그러나 국가 메탄 배출량 2,740만 톤 중 농업부문이 1,190만 톤으로 43.4%를 차지하

며, 국가 아산화질소 배출량 1,410만 톤 중 65.2%인 920만 톤이 농업에서 배출된다.

¡ 1990년 이후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6년과 1997년에 최대치를 기

록한 이후 감소하다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1년 이후부터는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

－ 농작물 재배에 의한 배출량(벼재배, 작물 잔사 소각)은 농경지 면적이 줄어들

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축산에 의한 배출량(장내발효, 가축

분뇨 처리)은 가축 사육두수가 늘어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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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농업부무의 온실가스 배출량 변동 추이(1990~2020)

자료: 온실가스종합센터.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20).

o 농업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는 비중은 국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에서 농업부문의 비중(2019년 기준)은 뉴질랜

드 48.1%, 호주 13.5%, EU 10.1%, 네덜란드와 미국 9.6%, 일본 2.6%, 한국 

3.0%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3>.

그림 3. 주요국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2019년 기준, %)

    자료: UN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해당국가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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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의 농업부문 탄소중립화 전략

o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2021년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

에서 50~52%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장기전략을 발표하

였고, 농업부문도 여러 가지 대응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미국은 토양관리 기법을 통해 농경지의 탄소저장고 기능을 최대한 확대하고,

이러한 기능을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농민들의 소득 창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o EU는 2019년 12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였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

하기 위한 입법안을 논의하며 분야별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 EU는 2020년 5월 그린딜 추진을 위한 농업부문 대책으로 ‘농장에서 식탁까

지의 전략(Farm to Fork Strategy, F2F)’을 발표하고 저탄소 기반의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등 밸류체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생태

보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다.

o 일본은 2020년 10월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농림수산성은 2021년 5월 

‘녹색식량시스템 전략’을 수립하여 2050년까지 농림수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 농식품 공급망에서의 탄소 감축을 위해 농경지의 탄소저장,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 농산어촌의 에너지 혁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시설원예 부문의 에너지 절약 생산관리 매뉴얼과 체크시트를 활용하여 에너

지 사용을 절약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다.

¡ 벼재배에서 간단관개로 메탄 배출을 감축하고, 토양진단에 기반하여 시비량

을 최적화함으로써 아산화질소 배출을 감축하고 있다.

¡ 에너지 절약 기술 도입과 산림 경영 등의 활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하거나 흡수량을 증가시키면 "신용"으로 국가가 인증하는 J-크레딧 제도를 운

용하고 있다

¡ 식품분야에서는 미도리(녹색) 식량시스템 전략을 발표하고 재무정보공개위원

회(TCFD) 권고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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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2년 9월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농산물 온실

가스 간이 산정 시트를 이용한 탈탄소 가시화 가이드’를 통해 농식품 분야에

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12가지 핵심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 탈탄소화를 위한 12가지 기술로 (1)논벼 재배의 중간 건조 기간 연장·간단 관개, (2)

바이오탄 농지 시용, (3)양질퇴비생산, (4)아미노산 밸런스 개선 사료 급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5) 농업 트리제너레이션 시설원예, (6)농업용 기계의 전동화, (7)상

온 저습 건조 시스템, (8) 포장재의 삭감·감용화, (9)통 상자, 통플라스틱 플라스틱,

통용기 사용, (10)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용기포장, (11)모달 시프트, (12)소형 바이오

가스 발전시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일본 농림수산성, 2022).

표 1. 주요국가의 농업부문 탄소중립 실현 방안

국가 주요 정책

미국

⦁검증된 토양관리 기법을 통한 농경지의 탄소 저장고 기능을 최대한 활용

⦁토양 탄소저장 기능을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농민들의 소득 기회 창출

⦁정밀농업 기술을 활용한 CO2 감축 솔루션 제공

⦁보전유보제도(CRP)을 활용한 생물다양성, 토양건강, 수질개선 등을 통한 기후 복원력 강화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바이오차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이 난 뒤 산림 폐잔재활용 토양의 탄소저장 기능 강화 

⦁농촌지역의 기후스마트농업(CSA) 실천과 투자 촉진

EU

⦁농식품부문에서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Farm to Fork Strategy)’ 제시(2020. 5) 

⦁ 저탄소 기반의 식품 생산·유통·소비 방식의 대전환(2030년 달성목표)

  - 핵심지표: 살충제 사용 50% 감축, 비료 사용량 최소 20% 감축, 가축

    항생제 50% 감축, 농경지의 25%까지 유기농 전환

⦁기후변화, 환경 보호,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공동농업정책(CAP)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예산 비중을 최소 40% 이상 배정

⦁생태보전 지원제도(Eco-Schemes)를 통해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감축하는 농업인 보상

⦁소비자 역량 강화(식품정보, 인식, 행동변화), 음식물 쓰레기 감축

일본

⦁농산어촌의 에너지 혁신(RE100 실현)

⦁ICT를 활용한 시설의 효율화에 의한 스마트 농림수산업 실현

⦁농림수산물·식품 공급망 전체에서의 탈탄소화

⦁인증 라벨링등 GHG 배출 삭감에 관한 행동의 가시화

⦁유기농 육성 및 유기농산물 소비자 이해 증진

⦁식품분야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CFD)의 적극적인 활용

⦁농림업 분야의 온실가스 삭감량과 흡수량을 인정하는 J-크레딧 제도의 운용

⦁농산어촌에서의 탄소격리·저장의 추진과 바이오매스 자원의 완전 활용

⦁해외 농림수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삭감 기여 및 크레딧의 획득

자료: 김창길(2021), pp.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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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식품부문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

¡ 농식품부문의 탄소중립 실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으로 저탄소농림

축산식품 기반 구축, 농촌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농

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 개발, 농업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기후변화 실태조사 

등 6개 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 6개 탄소중립 정책 사업 예산은(2023년 기준) 약 363억원이며, 이 가운데 농어

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소수력,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농업기반

시설활용 에너지 개발 사업에 49.5%인 1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저탄소농림축산식품 기반구축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상이 아닌 사

업자(농업인)가 자발전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

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정하고 톤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14억 4천만원,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 15억 8천

만원,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28억원 등 58억원 2천만으로 

탄소중립 정책사업 예산의 16%를 차지한다.

표 2. 2023년도 농식품부문 탄소중립 정책 관련 예산

사업명
투입예산

(백만원)

비중

(%)
비고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 개발 18,000 49.5
재생에너지 18개 지구, 16.8 

MW 개발

저탄소농림축산식품 기반 구축 5,821 16.0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1,440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지원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1,581 인증 취득비용 지원

- 논물관리 기술 보급 2,800 논물관리모델 개발, 교육·홍보

농촌재생에너지 보급지원 4,142 11.4

- 영농협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420

- 농촌에너지 통계 구축 50 실태조사 현행화, 시스템 유지관리

-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3,672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4,868 13.4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원사업 1,901 감축설비 지원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1,919 감축 컬설팅, 감축량 산정

- 농식품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1,048 감축이행 실적 평가

농업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2,135 5.9 설계비 및 토지보상비

기후변화 실태조사 1,352 3.7 2017년부터 계속사업

합계 36,318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내부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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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으로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4억 2

천만원,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36억 7천만원, 농촌에너지 통계 구축에 

5천만 등 41억 4천만원으로 탄소중립 정책사업 예산의 11.4%를 차지한다.

－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원사업

에 19억원,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19억 2천만원, 농식품기업 온실가스·에

너지 목표관리제에 10억 5천만원 등 48억 7천만원으로 탄소중립 정책사업 

예산의 13.4%를 차지한다.

－ 농업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21억 4천만원, 기후변화 실태조사 13억 5천만원 

등 34억 9천만으로 탄소중립 예산의 9.6%를 차지한다.

¡ 농식품부문의 탄소중립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종과 축산분야의 정책사업 예

산은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사료된다.

5. 농업·농촌 부문의 탄소중립 대응 전략

(1) 기본 골격

o 농업·농촌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비전, 목표, 기본방향, 접근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 탄소중립 실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적인 농업·농촌 구조를 

‘저탄소 농업·농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그림 4>.

－ ‘저탄소 기반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달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농업·농촌 

부문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되 2030년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농축수산부문의 감축목표는 2030년 1,830만톤으로 

2018년 2,470만톤 대비 640만톤 감축한 25.9%로 국가전체 감축률 40%보다는 

감축목표가 낮다.

¡ 농업·농촌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 추진의 기본방향으로는 ⓵농식

품 밸류체인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②농업·농촌·환경·에너지 등 관련분야 정

책통합, ③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최대한 활용, ④재생에너지 생산 거점

으로 활용, ⑤관련주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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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비전, 목표, 기본방향

(2) 접근 방법

o 2050년을 탄소중립 실현 시점으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 농업·농촌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방법은 205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

고, 10년 단위로 기반구축, 도약, 정착 등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로드맵을 

설정하여 추진한다<그림 5>.

그림 5.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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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업·환경·에너지 정책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농업·농촌정책과 탄소관리정책(환경정책, 에너지정책)의 통합·조정 등 적절한 

정책결합(policy mix)이 필요하다. 특히 탄소배출 저감 기술개발과 보급, 탄소

시장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저탄소정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 공익형직불제를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 저탄소

농업기술에 대한 농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저탄소직불제를 도입하되, 새로

운 제도보다는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공익형 직불제의 선택형 직불제의 하나

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 공익형직불제의 선택형 공익직불의 메뉴로 저탄소직불을 추가하여 논벼 물 얕

게 대기 실천, 바이오차를 이용한 토양관리 등 저탄소 농법을 실천하는 경우 

지급한다<그림 6>.

＊ 공익직불제은 기본형 공익직불과 선택형 공익직불로 대별되며, 선택형 공익직불의 

메뉴로 경관보전직불, 친환경농축산직불, 논활용직불(논이모작)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20년도 공익형직불금 총지급액은 2조 3,587억원의 96.6%인 2조 2,788억원이 기본

형 공익직불로 지급되었고, 선택형 공익직불로 3.4%에 불과한 800억원(친환경농업 

232억원, 친환경축산 12억원, 경관보전 89억원, 논활용 446억원)이 집행되었다(국회

예산정책처. 2021. p.37).

그림 6. 공익형직불제의 선택형으로 저탄소직불제 연계 구조

4) 저탄소농업을 실천하는 경우 초기 시설비 부담, 노동력 증가, 생산성 감소 등을 애로사항을 가

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선택형 공익직불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

시되었다(정학균·임영아·김태훈. 2021. pp.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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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식품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과 저밀도 지역 공간인 농촌

을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온실가스는 농식품의 생산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가공·유통·소비 등 전과정

에서 배출되므로 각 밸류체인 단계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또한 농촌은 저밀도 지역공간(low density space)으로 재생에너지 생산과 에

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통해 탄소중립의 기회로 활용하는 접근방법이 모색

되어야 한다<그림 7>.

그림 7. 농업·농촌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밸류체인 접근의 기본 틀

o 농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식 확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가시적인 정책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대상 품목과 대상 농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대상품목이 경종분야에 한정되고 있으나 축산분

야로 확대하고, 참여 농가가 저조한 요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를 지

급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 임을 인증하는 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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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국가 인증이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대상품목은 식량작물․특용작물․채소․과

수 등 61개 품목이며, 적용되는 저탄소 농업기술은 19개이다. 2021 인증 건수는 798

건, 참여 농가 5,753호, 인증면적 6,752ha로 저탄소 농산물 유통판매액은 625억 원

이다(한국농업기술진흥원 내부자료, 2022).

¡ 배출권거래제를 이용하여 자발적인 감축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탄소시장을 

새로운 소득 창출기회로 활용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아용하여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

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국립농업과학원. 2021).

－ 각각의 방법론(현재 15개 방법론이 개발됨)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감축량 산

정 방법,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며5), 현재 한국농업

기술진흥원에서 농업·농촌부문의 두가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탄소배출량 할당 대상이 아닌 기업(농가 또는 농업경영

체)이나 사업장에서 등록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인

정받은 감축실적(KOC)을 거래시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이다. 2021년 농업부문 배출

권거래제 외부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186개 농가에서 감축량은 43.6천톤이며, 배출권 

판매 소득액은 8억 6천만원 정도로 나타났다(한국농업기술진흥원, 2022).

o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농업·농촌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통계시

스템을 구축하고 산정방식을 고도화 하도록 해야 한다.

－ ICT, IoT 등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원(화학비료, 축우

사육, 가축분뇨, 에너지 등)의 발생량과 처리량, 농경지·초지 토양의 흡수량 

등에 대한 실측기반 실시간 통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농축산 부분의 온실가스 산정방법을 고도화하고, 국가 고유배출계수를 보완

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농축산부문의 온실가스 산정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제시한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2006 IPCC 지침’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용되는 

배출계수와 관련하여 IPCC 기본계수 적용(Tier 1), 국가 고유배출계수 적용(Tier 2),

5)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를 들 수 

있다(이길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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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또는 사업장 배출계수 적용(Tier 3) 등이 있으며, 산정등급이 높을수록 신뢰

도와 정확도가 향상된다. 2020년까지 농축산분야의 국가고유 배출계수를 개발·등록 

건수는 30종(경종 24종, 축산 6종)에 달한다.

¡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측정·보고·검증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 UN 기후변화협약에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행동과 관련하여 인정 받기 위해서 

측정 가능하고(Measurable), 보고 가능하며(Reportable), 검증 가능한(Verifiable) 방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MRV 시스템이다.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의 측정·보

고·검증은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이며 공평하게 행하기 위한 대

전제이므로, 투명하고 효과적인 국가 인벤토리 운영은 온실가스 MRV 시스템을 기

초로 이루어진다.

o 경험과 직감에만 의존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혁신적인 데이터 기반의 환경

친화적 순환농업을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

¡ 기존의 친환경농업은 투입재 관리를 중심으로 유기·무농약 농축산물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토양조사를 기반으로 투입재를 최소화하는 최적관리

방안 (Best Management Practices, BMP) 등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순환농업, 재생농업이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

＊ 재생농업은 무경운 재배와 피복작물 활용으로 토양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은 높이

고 탄소배출은 감축하면서 생물다양성을 추구하여 농업생태계의 환경을 복원하는 

농업이다. 재생농업은 토양교란 최소화, 작물 다양성 극대화, 토양 피복 유지, 연중 

살아 있는 뿌리 유지, 경축연계(경축순환농업) 등을 5대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 토양건

강 개선, 생물다양성 강화, 농가경제 회복력 개선 등 세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정보통신기술(ICT)과 정밀농업을 연계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경축순환농

업 모델을 수립하여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 경종과 축산부문의 핵심지표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과학적인 농업환경  

진단과 가축분뇨 처리의 모니터링을 위해 농경지 양분수지 분석과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가축분뇨처리인계시스템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o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공공기관·민간 등 관련주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 농업·농촌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주체들이 적절한 역할을 분

담하고 소통하며 연대하는 방식의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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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적 거버넌스는 공공·민간·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목적을 설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력

적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에 대한 수용 동기를 증진하여 집행과정에서 순응 확보가 

용이하며, 관련주체들의 협력 과정을 통해 정책목표와 방향에 대한 수용성과 성과

를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김창길 외 3인. 2014. pp.162-163).

¡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총괄 컨트롤 타워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감축제도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저탄소 농업정책 추진전략과 

로드맵 제시, 실행 프로그램의 집행, 교육·훈련 실시, 관련 기관 간의 협조체

제 구축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그림 8>.

＊ 탄소중립 관련 주요 사업으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

가스 감축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농식품부가 총괄하나, 배출

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달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환경부에서 총괄한다. 농업부문의 외부사업을 승인하거나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

할 때 우선 관장기관이 타당성을 평가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거친 다음, 배출량인증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관장기관이 인증한다.

그림 8. 저탄소농업 육성 관련주체의 역할분담과 협조체계

¡ 농촌진흥청은 저탄소 농업분야의 연구개발(R&D) 및 기술보급 기관으로 저탄

소농업 기술개발과 관련분야의 국제적 협력연구, 개발된 기술의 보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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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작성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도농업기술원도 농촌진흥청의 관련분야 

협력연구와 함께 해당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저탄소 농업기술의 현장 실증과 

기술 확산을 위한 역량강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탄

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거점기관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및 개발

된 기술을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은 저탄소농업 관련 성과확산을 위한 제도운영 및 정책지원 기관으로 저탄소

농산물인증제도 운영,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련사업을 지원한다.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농식품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의 공고, 사업신청자 모집, 인증취득 지원 및 유

통·홍보 지원 등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진흥원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기관으로 1년에 1~2회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관련분야 

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담당한다. 또한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도 ‘외부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농식품부의 위탁을 받아 농

업기술진흥원이 담당한다.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학계는 저탄소 정책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정책지원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농협중앙회 

등은 ESG 경영을 통해 농업계의 저탄소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농어촌공사는 2021년 3월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ESG 경영 부문별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하고, 벼 재배 물관

리 방식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264만톤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다(한국농

어촌공사. 2021).

＊ 농협중앙회는 2021년 7월 범농협 ESG 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농업·농촌분야 탄

소저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농촌 재생 및 환경보호 등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농협중앙회. 2021).

¡ 농가·농업경영체 및 민간업체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저탄소농산

물 인증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에 참여 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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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밸류체인 기반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1) 생산 단계 - 경종부문

o 체계적인 유기농업 육성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유기농업 달성 정책목표를 설정하고(유기농 경지면적 2020년 2.5% → 2030년

까지 8% → 2050년 20%), 유기농업 실천 농가 및 단지 확대, 지도자와 후계

자 등 인재 육성, 유기농 관련 자재와 서비스 거래 채널 확대, 유기농산물 유

통·가공·소비 등 가치사슬 구축 등 유기농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농업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유기농업 확대 목표로 유럽은 ‘농장에서 식탁 전략

(F2F)’에서 2030년까지 25%, 일본은 ‘녹색 식량시스템 전략’에서 2050년까지 25%로 

설정하고 있다.

＊ 유기농업은 관행농업에 대비하여 생물다양성, 토양비옥도,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관행농업에 비해 온실가스를 25% 감축시키

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김창길·정학균·김용규. 2016. pp.335-339).

¡ AI를 이용한 병해충 예찰과 제초 로봇 등 농업인들이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데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스마트 유기농업 기술을 개발

하는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o 논은 담수 상태에서 내부 토양미생물로 인해 용존 산소가 소모되어 메탄이 

발생하므로 적절한 논 물관리(간단관개와 얕게대기)와 용수관리방식을 도입하

여 메탄 발생을 줄여야 한다.

¡ 논물 간단관개 적용 비율은 2017년 87.3% 적용되고 있으므로 논물 얕게대기 

면적 비율을 확대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논물 얕게

대기 실천 매뉴얼을 보급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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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벼 재배에서 간단관개는 이앙 후 약 한달 간은 논물을 깊이 대고 이후에는 물을 

빼서 2~3주 바닥에 실금이 보일 때까지 말린 후 다시 관개하는 방식이다. 논물 얕

게 대기는 벼 이앙 후 한달간 논물을 깊이 댄 후 이후에는 논물을 얕게(3~5cm) 대

고 자연적으로 말르면 다시 얕게 대어주는 방식으로 벼 이삭이 익을 때까지 반복하

는 방식을 의미한다. 얕게 대기를 하면 상시 담수에 비해 63.0%, 중간 물 떼기를 

할 경우 25.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농촌진흥청, 2018).

o 농경지 토양의 탄소흡수원 활용을 위한 탄소농사의 추진과 탄소저장 파악을 

위한 조사사업을 추진한다.

¡ 탄소농사(carbon farming)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광합성을 한 식물체를 퇴

비화한 후, 이를 비료로 줌으로써 토양 속에 가둬놓는 농법을 말한다. 우리나

라 농경지 토양은 탄소가 적기 때문에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여력이 크고 

경종분야의 대표적인 탄소농사 기술로 시비관리, 작물잔사관리, 토양유실 방

지, 토지이용, 토양개량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최우정, 2021. p.11-13)

¡ 농경지에 퇴비와 유기질비료 사용, 적절한 토양관리 등을 통해 탄소를 저장

하는 흡수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경지의 탄소격리 상

황을 모니터링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관련분야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농지에 사용된 퇴비나 녹비 등의 유기물은 대부분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

어 대기 중에 방출되지만, 일부가 분해되기 어려운 토양 유기 탄소가 되어 

장기. 장기간 농경지토양에 저장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다<그림 10>.

그림 9. 논물 간단관개와 얕게 걸러대기의 실천 방식

자료: 정구복(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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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농경지·초지 토양의 탄소흡수 과정 

      자료: 김창길·정학균(2006). p.48 그림 보완

－ 토양의 탄소 흡수는 늘리고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퇴비 등의 유기물 투

입을 늘리고, 경운으로 인한 토양 교란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이를 위

한 정책프로그램을 개발 추진되도록 한다.

－ 농경지·초지 토양의 탄소 저장량과 질소 함유량을 파악하기 위해 정점조사와 

기준점 조사 등 기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 농경지토양의 온실가스 흡수원 기능에 관한 시범지구 실증 사업을 통해 농

업인과 소비자의 이해를 얻어 탄소저장에 효과가 높은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의 농지·초지의 탄소저장량에 대한 정점조

사와 기준점 조사를 통해 농경지토양 탄소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경지 토양

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밭에 퇴비를 1.5톤/10a 시용시 토양 특성에 따라 연간 

140~630kg CO2/10ha의 탄소가 저장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토양조사 자료

를 기초로 농연기구의 농업환경변동연구센터에서 영국 로담스테드연구소가 개발한 

RothC 모델을 이용하여 전국 농경지의 토양 흡수량을 추정하여 국제적인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11>.6)

6) RothC 모델은 영국 로담스데드 연구소(Rothamsted Research)에서 150년이 넘는 장기 연용시

험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개발된 탄소 동태모델이다(https://www.rothamsted.ac.uk/models-a

nd-analytical-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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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일본 농연기구의 토양 CO2흡수량 가시화 사이트

¡ 토양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탄소저장량을 산정할 수 있

는 디지털 토양지도(digital soil map)를 활용하도록 한다.

¡ 디지털 토양지도는 토양 깊이, 용적밀도, 자갈 함량, 유기물 함량을 이용해 

토양 층위가 가지고 있는 단위면적당 탄소저장량과 토양통(토양분류의 기본

단위)의 탄소 축적량을 산정할 수 있다.7)

o 탄소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활성

화 방안으로 바이오차(Bio-char) 이용을 촉진하도록 한다.

¡ 바이오차를 퇴비 대신에서 이용하면 토양 투수성, 보수성, 통기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의 배출량을 감소시키며 퇴비

에 비해 분해 속도가 매우 느리므로 오랜 기간 유기물 공급도 가능하다.

＊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농산부산물과 같은 바이오매스를 

열분해하여 생성된 고탄소 물질로 농경지의 탄소저장과 토양환경 개선 효과(중금속 

흡착, 부영양화 완화)가 있다. IPCC는 「2019년 개정 IPCC 가이드라인」에서 350℃

이상 온도로 바이오매스를 가열해서 만든 고형물인 바이오차를 농경지 토양에 투입

하면 탄소저장(탄소격리)기술로 인정하고 있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특별

보고서, IPCC, 2019).

7) 디지털 토양지도를 이용한 토양 유기탄소 함량을 예측한 결과 ha당 46톤, 우리나라 전체의 토

양탄소 저장량은 462Mt으로 산정되었다(박성진 외. 2020. p.27).

       자료: https://soilco2.rad.naro.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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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경지에 바이오차 투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배출거래제와 연계하여 농가

수익이 창출되도록 하고, 농가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과 연계 

하여 바이오차 구입비나 제조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8)

＊ 일본은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바이오차의 농경지 사용에 따른 탄소 저

장량을 산정하여 보고하고 있다. 탄소 마이너스 프로젝트인 쿨베지(Cool Vege)협회 

주관으로 바이오차 농지 시용에 의한 이산화탄소 감축사업 농가인증 사업을 시행하

고 농가는 배출권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https://coolvege.com).

o 시설원예 부문에서 스마트팜과 연계한 에너지 절감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한다.

¡ 시설원예 농가의 경우 경영비에서 난방비가 30~40%를 차지하고 있고,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상당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시설원예 부문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기기이용기술·보온성 향상기술·온도관리기술 등 다양한 에

너지 절감기술을 적용하여 저탄소농업 실천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9)

－ 난방에너지 절감기술로는 축열 물주머니·폐열 재이용·열 회수형 환기장치·배기

열 회수장장치·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 등을 이용한 에너지절약 기기이용 기술,

다겹보온커튼 등 보온성이 높은 피복 자재를 활용한 온실의 보온성 향상 기

술, 수막재배 등 시설원예 작물의 생육 적정온도 유지·관리를 통한 에너지절약

의 온도관리 기술 등 다양한 기술(9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농업기술실용화

재단. 2019. p.27)

¡ 시설원예 난방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난방장치를 적절하게 조합하

는 패키지화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방안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 지역별·작물별 특성을 고려한 온풍난방기 변온관리, 다겹보온커튼, 축열 물주

머니, 지중매설관 등을 적절히 조합하여 패키지화하면 난방비의 40~60%를 

절감할 수 있어 상당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10)

8) 한국남동발전은 발전부산물로 고온바이오차를 생산하여 비료공정규격으로 등록하였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상기술로 선정되었다. 한국남동발전은 강원도농업기술원과 바이오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남동발전은 바이오차를 생산하고, 강원도농업기술원은 바이

오차의 유용효과 분석과 재배시험을 통해 작물생육과 토양개량효과를 검증하는 역할을 분담하

고 있다(인더스터리뉴스. 2021).

9) 농업부문의 온실가스를 한 단위 감축하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 한계감축비용

(marginal abatement cost)을 분석한 결과 무경운이 가장 비용효과적인 기술로 나타났다. 다음

으로 다겹보온커튼, 지열히트펌프, 수막보완시스템, 풋거름 재배, 최적비료사용, 간단관개 등의 

순으로 시설원예 부문의 에너지절감 기술이 중요한 비용효과적인 저탄소 기술로 나타났다(정학

균·김연중·이혜진. 2016.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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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는 연료전지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시

설원예에 시비하고, 발생된 열은 온실난방에 사용하며, 발전에너지는 한국전

력에 판매하는 비즈니스모델을 추진하고 있다<그림 12>.

＊ 연료전지발전(수소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수소를 추출하여 연료의 연소 

없이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시

스템이다. 연료전지발전은 다른 신재생에너지원 대비 발전단가가 높아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 한국서부발전은 스마트팜과 연계한 5MW 연료전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11) 연료전지 특성을 활용해 전력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생 열을 스마

트-팜 유리온실 냉·난방시스템에 이용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

고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특화작물 생장을 위해 공급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사업모델이다.

10) 겨울철 시설원예의 난방 에너지 절감 기술에 관해서는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포탈사이트인 

농사로의 사이트에 잘 제시되어 있다(https://www.nongsaro.go.kr/portal/ps/psv/psvr/psvre/c

urationDtl.ps?menuId=PS03352&srch CurationNo=1147&totalSearchYn=Y).

11) 2019년 12월 선정된 수소 시범도시(울산, 안산, 전주·완주)는 스마트팜-연료전지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2019년 6월 농촌진흥청과 ‘농업연구분야 신재생에너지 활용기

술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스마트팜과 연계한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통해 연료전지 

발전 때 발생되는 부생열을 스마트팜 내 유리온실의 냉·난방시스템에 공급함으로써 지역농가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대가로 REC(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인증서)를 확

보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월간수소경제. “농업에도 수소연료전지 바람분다.” 2021. 4.

30( http://www.h2news.kr/news/article.html?no=8950).

그림 12. 스마트팜-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융합 방안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친환경 연료전지-시설원예 융합 비즈니스 모델개발.‘ 보도자료.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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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남부발전은 수소연료전지에 스마트팜을 접목하는 농촌지역과의 상생협

력비지니스모델을 추진하고 있다.12) 연료전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난

방열을 수요처인 스마트팜에 공급함으로써 시설농가의 에너지 절감을 통한 

소득증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의 농업부문 활용

－ 섹터커플링은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발전-난방(Power-to-Heat), 발전-수송

(Power-to-Mobility), 발전-수소(Power-to-Hydrogen) 등 효율적인 에너지 흐름

체계를 구축하는 기술을 의미한다(이수민·김수린, 2021). 이는 재생에너지 부

분간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로

인프라와 저장 가능한 에너지 (전력, 열, 수소)를 통해 발전, 난방 및 수송 부문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지칭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에너지 전환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히트펌프 설치 농가 대상 열 생산‧저장‧공급 시스템의 최적 제어기술 개발

과 인공지능(AI) 기반 시설하우스 부하 예측기술 개발 등 섹터커플링을 농업

부문에 적용하는 연구로 초과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농업분야에서 사용

해 농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두 가지 문제를 함

께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홍창빈, 2022).

(2) 생산 단계 - 축산부문

o 축산분야에서는 메탄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사료 개발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사양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 사료첨가제를 활용한 장내 발효 메탄 감축 방안으로 호주에서 개발된 해조류

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그림 13>.

12) 한국남부발전은 2021년 7월 한전KPS, 네오마루, 신한자산운용, 아이티에너지 등과 ‘나주 혁

신산단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수소연료전지에 스마트팜을 접

목한 신사업모델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한국남부발전. ‘스마트팜에 수소연료전지 접목한 

신사업모델 창출 앞장.’ 보도자료.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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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호주에서 개발된 해조류를 이용한 저메탄 사료의 급여

자료: CSIRO. Future Feed. 2021. https://www.csiro.au/en/research/animals/livestock/futurefeed.

＊ 호주에서는 해조류의 일종인 바다고리풀의 추출물을 육우에 급여하며 메탄 발생량

을 45~68% 감축할 수 있다는 연구성과가 이루어져,13) 바다고리풀 생산을 위한 대

형 양식장 조성 등 해초 슈퍼사료(Seaweed Super Feed)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https://www.future-feed.com/). 전문가들은 해조류 바다고리풀에 의해 저탄

소 축산업으로 전환되면 게임 체인저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호주의 

CSIRO, 2014년 연구결과, 미국 캘리포니아대(UCD) 연구결과).

¡ 축우의 메탄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반추위의 장내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인 프로

바이오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연구와 연구 협력이 필요하다.

－ 뉴질랜드가 주관하는 세계농업온실가스연구연맹(Global Research Alliance on

Agricultural Greenhouse Gases, GRA)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소 백신과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신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혁신

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GRA에 가입하였으므로 축산분야 온실

가스 감축 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 뉴질랜드 낙농조합인 폰테라에서는 축우의 메탄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

스인 코부차(Kowbucha)를 개발하여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농촌진흥청, P4G

탄소중립 실현 농식품기술혁신 국제 심포지엄, 2021. 5. 25).

o 메탄 배출이 적은 축우를 육종하는 한편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사료 효율을 

개선하는 등의 새로운 감축 기술을 개발한다.

13) 미국 캘리포니아대와 호주 제임스쿡대의 연구진은 호주 연안 수역에 자생하는 붉은 해조류

(Asparagopsis taxiformis)를 축우의 사료에 0.25 또는 0.5%를 보충하면 147일동안 메탄 배출량

이 각각 45%, 68% 감축했고 사료효율도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Roque BM, et al.

(2021) Red seaweed (Asparagopsis taxiformis) supplementation reduces enteric methane by over 80

percent in beef steers. PLoS ONE 16(3): e0247820.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47820.

Mar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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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부하가 적고 사료 효율이 높은 축우를 육종하고 가축을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14), 사료 효율을 최고로 높이는 사료를 개발

하고 사양기술을 실용화한다.

¡ 아산화질소는 가축분뇨가 산소 부족 상태일 때 발효하면서 발생하므로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도입하고 메탄을 수거하여 에너지화하는 방식도 개발 보급한다.

(3) 가공·유통·소비 부문

o 농산물 가공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소규모 농산물 가공업체의 냉동창고의 경우 규제의 사각지대이고, 보일러 관리,

공조기 관리, 스팀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센서만 설치해도 

상당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15)

o 농식품 밸류체인에서 전방산업 분야인 식품산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한다.

¡ 푸드 마일리지(식품의 이동거리) 최소화를 위해 유통거리를 축소함으로써 농

식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해야 한다.

－ 국가식량계획을 기초로 지역의 푸드플랜 수립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공동 가공·판매를 지원하고 공공급식 중심으로 로

컬푸드 소비를 확대하도록 한다.

＊ 국가식량계획은 먹거리의 생산-공급 뿐만아니라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의미한다(농식품부. 2021a).

－ 지역단위로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지역 푸드플랜을 통

해 로컬푸드, 직거래, 온라인 거래 등을 활성화 해야 한다.16) 푸드플랜의 수립과 

실행부터 확산·성숙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지역내 생산·소비의 연계가 정

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 축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료 및 영양관리, 가축분뇨 처리, 초지관리 등 다양한 측

면에서 접근될 수 있다. 이유경. ‘축산부분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노력.’ 2021 한국기후변화학

회 상반기 학술대회. 2021. 6.

15) 농협경제연구소. 토론회 중계 -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농촌의 과제와 기회. 「NH농협 조사연

구」. 2022봅(통권 제7호). 2022. pp.58-59.

16)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장거리 수송과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않고 그 지역에

서 소비하는 것으로 보통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지역농산물로 푸드 마일리지나 탄소 발

자국이 적은 저탄소 농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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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의 지역 푸드플랜 수립 추진 일정을 보면 2020년 9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5년 150개 로 확대할 계획이다. 2050년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푸드플

랜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 식품소비 분야에서 식생활 개선과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 IPCC(2018)는 농식품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저탄소 식단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Henderson, B., C. Frezal and E. Flynn. 2020).

－ 식품소비 생활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 식단(low-carbon

diet)으로 식생활을 개선하고 식생활 교육을 강화한다.

＊ 저탄소 식단은 식품의 생산, 포장, 가공, 운송, 조리 과정과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배

출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식단으로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 유기

농으로 생산된 제철 먹거리,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이동거리가 짧은 지역내 먹거리 

등으로 구성된다.

－ 식품 유통 단계에서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도

를 도입하고(2023년 1월부터 적용), 가정과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

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한두봉. 2021).

＊ 유럽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온실가스 배출에서 약 6%를 차지한다. 독일에서는 2030

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50% 줄이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시민사회와 농식품

업계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203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50%

줄이기 위해 음식 낭비에 대한 모니터링, 식품공급체인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축, 소

비자와 함께 노력, 순환경제를 위한 규칙 변경 등의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Timmermans. 2021).

¡ 저탄소 식자재로 대체육(식물성 고기·배양육)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

망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최근 환경과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소비 추세에 부응하여 국내 식품업계도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다양한 식품(덮밥, 샌

드위치, 주먹밥, 김밥 등) 을 출시하면서 대체육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대체육은 고기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맛과 식감을 고기와 유사하게 만든 식품을 말한

다. 대체육은 식물성 원료를 사용해 육류에 가까운 맛을 내도록 고안된 식물성 고

기와 세포배양 기술을 활용해 가축 사육을 하지 않고도 만든 고기 배양육 등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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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육 소비는 2030년 전 세계 육류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2040년에는 

60% 이상을 차지해 기존 육류시장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

보경. 2021). 대체육 수요 확대에 대비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 미국 미시간 대학이 비욘드미트의 생산 방식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전과정평가

(LCA) 결과 비욘드버거가 기존의 쇠고기 버거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90%, 에너지 

소비량 46%를 절감했으며, 물은 99%, 땅은 93%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Heller, Martin C. and Gregory A. Keoleian. 2018).

¡ 식품업계의 탄소중립 실천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ESG 경영과 글로벌 저탄

소경영의 표준을 도입하고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 환경·사회적 책임·투명경영(ESG)은 기업의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식품업계도 산업과 업체 특성에 맞는 ESG 경영 

방안을 수립하여 내실을 기하고, 향후 강화되는 규제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장

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재무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ESG 경영을 요구하는 정책적인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원칙으로 하는 기업의 의무를 법제화하여 ESG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까지 모든 코스피 상장 기업에 대해 ESG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도입될 예정이다(강지원. 2021). 

－ 기후 관련 리스크가 식품공급 체인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다양하므로 

위험과 기회를 파악해야 한다. ESG 글로벌 표준화에 부응하면서 위험을 최

소화하고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식품업계도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전담협의체'(TCFD·Task force i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 TCFD는 2017년 G20의 요청으로 금융안정위원회가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기

업 등에 촉구하기 위해 설립한 민간 주도의 글로벌 협의체이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2020년 5월 국내 기관들의 기후변화 대응 의식을 높이고 환경정보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TCFD의 지지를 선언하였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식품분야에서 TCFD에 따른 정보공개를 추진하기 위해 농축산물 업종별

로 공급망 단계에서 중요한 과제의 사업효과를 제시한 TCFD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표

하였다(2021. 6). 스위스의 대표적인 식품기업인 네슬레는 먹거리를 통한 ESG 경영에 집

중하고, TCFD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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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촌 공간

o 농촌의 공간계획 재편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 국가차원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농촌 태양광 공급을 확대하는 방

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그림 14>.

－ 농촌 태양광 사업은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담수호, 용·

배수로 등), 염해 간척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

토록 해야 한다. 마을의 유휴지, 옥상, 마당 등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이무진, 2021).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경우 임차인과의 갈등 해소 방안과 미영농시 원상복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14. 농촌 태양광의 해법 모색 접근 방법

¡ 농촌주택·창고·축사·마을회관 등을 패시브 하우스 또는 플러스 하우스로 전환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태양광, 지열 등을 이용하고 첨단 단열공법을 적용한 에너지 절감형(패시브 

하우스, 플러스 하우스) 농촌주택 및 축사를 건축하도록 한다.

＊ 패시브 하우스는 일반주택보다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집,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

하여 자급자족하면 액티브 하우스, 에너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으면 플러스 하

우스라 한다.

¡ 농촌공간 계획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체계 구축을 통해 RE100을 

실천하는 에너지 혁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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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 주거용·시설농업 단지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특히 농업시설(가공·유통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등),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등 농촌 RE100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을 의미. ‘농업농촌 RE100’은 마을에서 사용하는 주거·농업용
전력 사용량을 진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o 농업·농촌부문의 바이오매스와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바이오매스 제품

이나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 대부분의 바이오매스는 지역에 '넓고 얇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경제성 향상

이 중요하다. 지역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녹색산업 창출과 지역순환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바이오매스 타운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그림 15>.

－ 바이오가스 플랜트: 농축산 폐기물과 지역 유기물을 혐기성 발효시켜 메탄가

스를 생산하고 이를 포집하여 열병합발전에 투입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발생

된 폐열을 마을에 공급한다.

－ 에너지작물과 농산물: 각 지역의 특성(경제성과 바이오매스 순환구조)에 맞는 

에너지 작물을 퇴액비를 이용하여 재배하고, 바이오가스 플랜트 원료 물질로 순

환하도록 한다.

－ 분산형 에너지 공급: 지역 내 전력 생산의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원(풍력, 태

양광 등)과 연계, 분산형 전력사업 모델인 농촌형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축한다.

그림 15.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 체계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현장 소통의 장 마련. 보도자료. 2021. 1. 28 

＊ 마이크로 그리드는 단지 규모에서 스스로 발전원을 돌려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체
계로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시스
템이다. 즉,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과 에너지저
장장치(ESS)가 융·복합된 차세대 전력 체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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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 결론

¡ 탄소중립을 미룰 수도 없고, 피해 갈 수도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산업 생산이 확대되고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지면 탄소배출도 함께 

동반되므로 탄소 감축은 모든 산업부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향후 약 30

년 정도의 기간동안 분야별로 새로운 규제와 기술 개발, 탄소시장 조성, 탄

소국경세 등 무역환경 변화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업·농촌은 탄소중립의 외부적 충격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추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부문의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실행프로그램을 수립 중에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

한 비전과 목표, 기본방향 및 실효성 있는 핵심 추진과제 등을 어떻게 담고 

세부 정책프로그램을 일관성 있게 실행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 농식품부문의 탄소중립 관련 직간접 정책 사업의 예산규모는 상당할 것이나 

실제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사업으로 투입되는 규모는 360억원

대에 불과하다. 이마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하

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탄소중립 실행 예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저탄소 기반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을 위한 예산은 180억원대 정도에 

불과, 예산 규모 확대와 함께 농식품 밸류체인 기반의 현장 밀착형 정책사업 

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다.

¡ 저탄소농업의 실천과 관련하여 일반 농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농업·농촌 분야의 경우 타산업 부문에 비해 경종부문은 저탄소 농업기술이 

상당히 개발되었고, 축산부문에서는 온실가스를 상당히 감축할 수 있는 메탄

저감 사료첨가제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적절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속성이 

유지되면서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최대로 활용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농업·농촌 부문이 능동적이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농식품부문은 2050 탄

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관리의 효자산업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화와 위기는 혁신을 기반으로 준비된 자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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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내용>

¡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소 소장

－ 비판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농업 구조가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에 어려운 

여건을 갖추고 있음.

－ 영세 농가에게 탄소 중립 실천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 예산을 어떻게 어디에 집중해야하는지 전반적인 정책과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유통사업국장

－ 탄소중립이란 농가들에게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목표임.

－ 농가들이 탄소중립을 공감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나 방법을 제공하고,

실천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중요

¡ 황길식 명소 대표

－ 농업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는 과정 중에 전통적인 지식에 기반

한 농업 생산과 농업 생명 다양성 및 확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좋은 경관을 형성하고 부가적인 생계유지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이런 

전통적인 농업방식을 유지해야 탄소중립을 실천이 가능함.

－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기후변화에 저항할 수 있는 가치를 지방 지역사회에 

이해시킬 필요가 있음.

¡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산 확보’임.

－ 농가들의 자율적인 탄소 중립 실천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런 유도 과정 전반

에 예산이 소요됨.

¡ 김한호 서울대학교 교수

－ 우리나라가 과연 탄소중립의 국제질서에 편입될 때, 옛날 우루과이 라운드에 

참여할 때 느꼈던 충격을 상기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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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나 경제적인 유인이 있어야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이 가능할 것임.

¡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 탄소중립실천에 있어 기본직불에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하기 위한 의무를 더

하고 요구를 하고 보상을 할 필요가 있음.

¡ 김창길 서울대학교 교수

－ 그동안 우리나라 연구는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식품까지 포함된 농식품 분야로 확대하여 볼 필

요가 있음.

－ KREI의 정학균 박사가 농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30%만이 탄

소중립을 인식하고 있었음. 그만큼 농민들의 정책에 대한 공감이 떨어지고 있

으므로 일본처럼 가이드라인이나 팜플렛 제작 배부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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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차 농정토론마당

o 개요

o 참석자

순번 성명 소속 및 직위

1 김한호 서울대학교 교수

2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3 서진교 GS&J Institue 운영책임원장

4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

5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6 이재호 농협중앙회 상무보

7 정현출 한농대 총장

8 박경아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이사

9 최지현 GS&J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구분 성명 

일시 2023년 3월 14일(화) 15:30~19:00 (발표토론 및 식사)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주제 농업과 식품기업의 동반 상생 전략

발제자 최지현 (GS&J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제4차 ‘농정토론 마당’ 발표자료

2023. 3. 14(금)

농업과 식품기업의 동반 상생전략

최지현 (GS&J Institute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1. 서론 글로벌 식량위기 동향과 식량안보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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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식품기업의 동반 상생전략

Ⅰ. 서론 글로벌 식량위기 동향과 식량안보 강화 방안

1.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협력 필요성

1.1. 농업 측면

o 판매망의 안정적 확보

¡ 기업과의 안정적인 원료 조달체계 구축은 안정적 판매망 구축에 도움

¡ 기업의 유통망 활용, 축적된 홍보 마케팅 역량 공유로 해외 수출시장 개척에 

큰 도움 기대

o 농가소득 증대 및 소득 안정화

¡ 장기거래와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로 적정물량과 적정가격이 보장되어 농가소

득 안정화에 크게 기여

¡ 스마트팜의 경우 업체의 기술 지원 및 R&D 등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 

적용으로 고부가가치화와 비용 절감 효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

o 농업의 경쟁력 제고

¡ 지속적인 규모화와 재투자로 인해 농업의 경쟁력 제고

¡ 농업생산·유통시설 및 R&D 투자 확대로 농업 생산성 향상

1.2. 식품기업 측면

o 원료 조달의 불확실성 감소

¡ 안정적 원료확보로 제품 생산의 불확실성과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의 경영

성과를 상승시키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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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농가와 계약재배 등 협력을 통해 시장가격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감소하거나 서로 위험을 공동 부담하여 원료 조달의 불확실성을 감소

¡ 식품제조업체의 국산 원료 사용 비중은 31.9%로 식품제조업과 국내농업과의 

연계성은 낮은 수준

(단위: %)

구분 국산 비중 구분 국산 비중 구분 국산 비중

쌀 64.3 감자 76.0 쇠고기 24.2
보리 58.8 고구마 99.7 돼지고기 75.2

밀 0.1 고추 43.1 닭고기 82.8

메밀 43.6 양파 92.8 버터 5.4
대두 6.2 참깨 5.2 천일염 55.8

팥 18.2 버섯 93.3
자료: 식품산업 원료 소비 실태조사(202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표 1. 식품산업의 원료 소비실태

o 거래비용의 절감 

¡ 기업이 농가와 계약재배, 공동 생산 등의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이윤 극대화 추구

o 공유가치의 창출을 통한 농업 분야 기여 

¡ 공유가치창출 활동(CSV)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과는 달리 경제적 수익을 추구

표 2. CSR과 CSV의 비교

구분 CSR(사회적 책임 경영) CSV(공유가치 창출)

개념
• 기업의 경제적 및 법적 책임 외의 

사회적 공헌 활동

• 기업의 이윤 창출과 사회적 공헌 

일체화

특징

• 자선, 기부, 환경보호, 봉사 등 사회 

공헌 프로그램의 형태

• 소비자에 긍정적 이미지를 줌으로써 

소비자 충성도 상승 및 긍정적 

기업이미지 형성

•사회 발전과 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 

양립 전제

• 사회 환원을 넘어서 기업이 공유가치 창출 

• CSR는 단순 ‘사회적 가치’만 창출,

CSV는 ‘사회적’, ‘경제적’ 이익 모두 창출

사례

• 한국야쿠르트의 ‘사랑의 김장 나누기’행사

• CJ의 ‘문화꿈나무’ 사업

• 유한킴벌리의 ‘우리강산푸르게’

캠페인

• 네슬레가 아시아 지역 저소득층의 

영양 상태를 고려해 영양가 높은 

제품으로 저가격, 소포장의 ‘보급형 

상품’ 출시

한계 
• 예산 규모에 따른 활동 제한

• 지속성, 성장성 결여

• 활동을 기업의 가치사슬 영역에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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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방법

¡ 식품기업과 농업계의 상생협력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계약거래방식 중

심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팜 등 농업 분야 직접 참여 방향을 검토

Ⅱ. 농업과 식품기업의 상생협력 추진현황과 당면과제

1. 관련 법률 현황

1.1. 농지법

¡ 정부는 후계 영농인력의 부족과 농가 고령화가 심화함에 따라 외부의 도시민

이나 도시 자본의 농업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법인 육성을 확대하고 ‘농

지법’개정을 통해 농지의 취득 자격을 완화

－ 2003년 개정을 통해 농업회사법인의 형태 중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만 소유할 수 있었던 농지를 주식회사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 2006년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중 농업인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2

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항과 2009년 농업회사법인의 대표가 농업인이어야 한

다는 조항을 각각 삭제함에 따라 법인의 업무집행권자 중 1/3 이상만 농업

인이면 농업법인으로서 농지소유 가능

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기업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2항을 

통해 원칙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자를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명시

하였으나 동시에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19조)

¡ 농업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규모화와 법인화를 추진하였으며, 기업의 농업법인 

설립을 장려하되 기업의 지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출자 한도 제한

¡ 비농업인의 출자 한도는 최초 1/3 이하에서 1/2, 3/4으로 완화되어 왔으며 

현재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가 허용되며, 총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총출자액에서 8억 원을 제외한 금액만큼 출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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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식품산업진흥법

¡ ‘식품산업진흥법’에서는 국내 농산물을 토대로 한 식품산업, 전통 식품을 토대

로 한 식품산업에 중점을 두고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에 관한 시책을 포함

구분 내용

제 13조(계약거래 등 

교류 협력사업의 증진)

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 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ㆍ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 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 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제13조의 

2항(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학교급식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제5조 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농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자재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 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 lsw.go.kr)

표 3. 식품산업진흥법 중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관련 조항

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

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

속 성장 기반의 마련 목적

¡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

단’의 설립에 관해 규정

－ ①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

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 및 운용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ㆍ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 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 기금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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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상생 기금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내에 상생 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 기

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

2. 관련 정책 현황

2.1.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운영

o 개요

¡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대한상공회의소 간 「농식품 수출 및 소비 확대 

MOU」를 통해 출범하였으며, 농업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 발

굴을 지원하고 있음

추진사업 추진내용

Agro-biz 발전 포럼 운영

•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 주도 협의체 운영

- 대상·CJ·빙그레·이마트 등 30여 개 기업 참여 중

- 농식품 상생협력 모델발굴을 위한 다자간 협력,

상생협력 추진과정의 애로사항 정책과제 건의 등

농식품 상생자문단 운영

• 중소 농식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자문 지원

- 대기업 출신 CEO 및 임원, 전문가 등의 자문단 구성

- 수출, 마케팅, 일반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 지원

* 자문 신청업체 일부 자부담금 납부

온라인 판로 지원

• 국산 농산물 이용 중소 농업경영체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 중소 농업경영체의 온라인 운용 능력에 따른 맞춤 지원

- (초보단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 지원, 기초교육

- (발전단계) 판매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마케팅 강화

• 네이버 쇼핑 기획전 <농식품 상생협력관> 운영

상생협력 경진대회 개최

•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 경진대회를 통해 매년 10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수여

- 우수사례집 발간, 온라인 홍보, 수출지원사업 가점 등 

수상기업(단체)에 혜택 부여

- 추진 일정: 사례접수(8~9월) → 심사(10월) →

시상식(11월)

민관협력 공동캠페인
• 명절 우리 농식품 소비 확대,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민관협력 공동캠페인 참여

주: 상기 내용은 2022년 정책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표 4.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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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의 의의

¡ 농업계와 기업계 모두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협력하는 모든 활동

－ 농업과 기업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손실 없이 서로의 자원과 역량

을 공유하고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 창출

－ 농업은 기업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역량 강화

－ 기업은 농업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

자료: 2021 농업과 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우수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대한상공회의소)

그림 1.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o 대기업의 주요 상생협력 모델

¡ 주요 대기업의 농업과의 상생협력 유형은 원료구매형, 가공형, 수출형 및 유통 협력형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식품 대기업들이 다양한 유형으로 농업 현장과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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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원료구매형

(국산 원료의 안정적인 구매 확대 

및 이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 협력)

•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롯데푸드, 삼성웰스토리, 푸드머스 

등: 식자재, 단체급식

가공형

(국산 원료구매 및 가공 판매)

• CJ제일제당, 농심, 대상, SPC, 풀무원, 롯데,

동원 : 원료구매 및 가공

• 빙그레: 액상시유 및 낙농제품 제조

• 스타벅스코리아: 식품/식음료 가공

수출형

(기업 해외 유통망과 보유자원 

등을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 

활성화)

• 현대백화점 : 전통 식품 브랜드 ‘명인명촌’ 제품,

프랑스 백화점 입점으로 수출 확대

• 롯데마트: 동남아 등 신흥시장 법인매장 판촉 

확대 

유통 협력형

(우수농산물에 대한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판로 지원)

• 이마트 : 국산의 힘 프로젝트로 스타 농산물 발굴 

및 국산 종자 산업 경쟁력 강화 

자료: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홈페이지(http://mafra-win.korcham.net/)자료 재가공

표 5. 주요 상생협력 모델

2.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사업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04년 대·중소기업·농어업 간 기술, 인력, 판

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 모델의 발굴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여 공정거래 관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 재단 사업은 상생협력사업, 기술생산지원사업,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사업 

및 농어촌상생기금운영사업으로 구성

o 사업개요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7년 1월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

된 민간기금

¡ 조성된 기금은 농어촌의 성장·발전 지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도약 및 농어

업·농어촌과 기업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사용

－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96 농식품 정책 혁신을 위한 지식정보 공유 확산

－ 의료 서비스의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정주 여건의 개선,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공동협력 사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o 기금 조성 및 운영

¡ 상생기금 운영ㆍ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으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내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를 설치하고 상생기금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ㆍ

의결하는 기구를 운영(2017.3.30.)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720억원이 협약되어 그 중 1,605억원이 출연되

었으며, 446개 과제에 1,063억원 지원

－ 롯데정밀화학, 롯데제과, 신세계디에프 등 27개사가 현물 출연

o 상생협력형 기획사업 추진사례(농산물 상생마케팅)

¡ (목적) 과잉 생산에 따른 농작물을 대상으로 농업인은 정상가격을 보장받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입하며, 농산물 소비자 할인금액은 기업 출연

금으로 농업인에게 전달

－ 홈앤쇼핑: 추석 물가안정 및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1억 원의 후원금을 지

원하여 상생마케팅 할인행사 진행(양파, 마늘, 사과 품목 지원)

－ CJ제일제당: 지자체 및 순천농협과 연계하여 상생마케팅 할인행사를 진행하

기 위해 1억원의 후원금 지원(매실 품목 지원)

구분 기금출연(협약기준) 기관수

공기업, 공공기관 1,130억 원 99개사

민간기업 587억 원 109개사

개인 및 단체 2.6억 원 125건

계 1,720억 원 208개사, 개인 125건

주: 2021년 12월 기준임.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표 6.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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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면문제

o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의 한계

¡ 식품기업과 농업의 상생협력은 원료구매, 수출 및 유통 협력 등을 통해 다양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규모 면에서 제한적이고 양자 간 신뢰 구축이 어려

워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산지와 연계한 대기업의 상생협력사업은 농민에게 가격보장과 소비자에게 저

렴한 농산물 구매로 도움이 되지만, 일회성 행사에 그쳐 사업효과가 제한적

o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수립 미흡  

¡ 농식품상생협력본부는 2014년 출범 이후 몇 년간 활발한 활동을 수행했으나 

지원예산 규모가 작아 정책지원 활동이 미진하고, 사업수행에 한계 노출. 상

공회의소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유명무실한 상황

¡ 최근 식품기업의 안정적인 원료 조달 니즈가 커짐에 따라, 식품기업과 농기

업의 공동 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책 마련 필요

Ⅲ. 식품기업의 식품 원료 조달실태와 당면과제

1. 식품제조업체의 원료 조달실태

1.1 국산 vs. 수입산 사용 비중

¡ 엽근채류(배추, 무, 당근, 절임배추)의 국산 사용 비중은 물량 기준 99.1%, 금

액 기준 99.3%, 양념채소류(고추, 건고추, 마늘, 생강, 양파, 파, 고춧가루, 고

추양념, 다진 마늘, 마늘 분말)의 국산 사용 비중은 물량 기준 65.2%, 금액 

기준 60.3%로 나타나 엽근채류의 국산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토마토는 국내산을 100%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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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산 원료 구매 이유

¡ 식품기업의 국산 원료 구매 이유(1순위 기준)는 ‘조달이 용이해서(36.0%)’, ‘소

비자가 원재료에 민감한 재료라서(24.9%)’, ‘신선한 원재료가 필요해서

(16.8%)’, ‘프리미엄 제품 생산을 위해서(6.8%)’ 순(aT, 2022).

1.3. 수입 원료 구매 이유

¡ 수입 원료 구매 이유(1순위 기준)는 ‘국산은 원가가 높아 가격경쟁이 되지 않아서

(61.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산은 일시에 대량으로 납품받을 수 없어서(13.1%)’,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재료라서(8.6%)’, ‘국산은 맛/품질/규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4.0%)’등의 순으로 나타나 높은 가격과 물량 확보의 어려움 등이 주요 원인(aT, 2022)

1.4. 국산 원료 조달경로

¡ 주요 채소류의 품목별 구매%처 비중을 보면 직구매의 경우 품목에 따라 21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품목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 

－ (배추) 직구매(55.3%), 도매시장(25.1%)

－ (무) 직구매(55.1%), 중간도매/벤더(20.1%), 도매시장(17.4%)

－ (당근) 중간도매/벤더(51.7%)와 직구매(26.2%)

－ (파) 중간도매/벤더(27.3%), 직구매(21.0%), 유통센터(17.5%), 원료제조업체(17.4%) 등 

구분
물량 기준 (톤) 금액 기준 (백만원)

총량 국산사용량 국산비중 총액 국산구매금액 국산비중

엽근채류 875,938 867,857 99.1% 1,395,882 1,386,133 99.3%

양념채소류 289,571 188,690 65.2% 1,542,137 929,496 60.3%

토마토 2,343 2,343 100.0% 6,226 6,226 100.0%

자료: aT, 2021년 식품산업 원료 소비 실태조사, 2022

표 7. 엽근채류, 양념채소류, 토마토 국산원료 사용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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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중간도매/벤더(45.2%), 직구매(24.3%)

－ (토마토) 직구매(39.1%), 중간도매/벤더(38.1%), 유통센터(11.0%)

(단위: %)

구분 직구매
도매

시장

유통

센터

재래

시장

중간도

매/

벤더

원료 

제조업

체

원청

업체
기타 합계

배추 55.3 25.1 7.0 0.0 4.9 6.6 0.8 0.2 100.0

무 55.1 17.4 4.3 0.0 20.1 3.0 0.0 0.0 100.0

당근 26.2 5.6 11.2 1.9 51.7 3.3 0.0 0.0 100.0

파 21.0 7.3 17.5 0.8 27.3 17.4 0.2 8.5 100.0

양파 24.3 5.3 8.1 0.4 45.2 14.1 0.8 1.7 100.0

토마토 39.1 5.4 11.0 3.3 38.1 0.0 0.1 3.1 100.0

자료: aT, 2021년 식품산업 원료 소비 실태조사, 2022

표 8. 주요 채소류 품목별 구매처 비중

¡ 국산 원료 조달경로 중 산지직구매 경로를 이용하는 이유는 ‘신선도 등 품질 

조건’이 가장 높은 비중

¡ 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래시장, 중간도매/벤더업체, 원료 제조업

체, 원청업체 경로를 이용하는 이유는 ‘필요한 물량의 원료확보 용이’로 도매

시장이나 유통센터를 통한 대량 구매의 이점이 크게 작용

2. 식품기업의 국내 농산물 조달실태 조사(표본조사) 결과

¡ 식품 대기업 8개사의 국내 농산물 조달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2.1. 원료 사용 실태

¡ 배추, 무, 고구마, 감자, 부추는 중간도매/벤더를 통한 구매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고,

양배추,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오이 등은 산지직구매 비중이 50∼80%로 높은 수준

¡ 품목별 산지직구매 정도는 품목별 생산 집중도, 거래물량과 가격 등과 같은 

산지 계약거래 여건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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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구분 직구매
중간도매/

벤더
도매시장 기타 계

엽근채소류

배추 17.4 82.6 - - 100.0

무 20.8 79.2 - - 100.0
양배추 55.5 44.5 - - 100.0

양념채소류
마늘 42.6 57.4 - - 100.0
양파 33.3 66.7 - - 100.0

대파 53.4 46.6 - - 100.0

과채류

토마토 84.6 15.4 - - 100.0

딸기 54.7 37.0 - 8.4 100.0

파프리카 71.2 11.7 17.1 - 100.0
오이 56.8 19.3 23.9 - 100.0

기타

감자 27.8 72.2 - - 100.0
고구마 3.5 96.5 - - 100.0

부추 6.6 93.4 - - 100.0

갓 - 100.0 - - 100.0
자료: 식품 대기업 설문 조사 결과(2022.11)

표 9. 주요 식품 대기업의 품목별 조달경로 비중

¡ 식품 대기업이 개별농가, 농협, 산지 법인들로부터 직구매를 선호하는 주요 

이유는 필요물량의 적기 확보와 가격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벤더를 주

로 이용하는 이유는 필요물량의 적기 확보가 주요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단위: 응답 건수)

구 분

주요 이용 사유

계
구매

가격 

저렴

구매

가격 

비교

적 

안정

적

필요

물량 

확보

용이

신선

도 등 

고품

질

장기

거래 

신뢰

구축

타

원료

와 

일괄

구매

기타

산지 

직구

매

자체생산 1 1 　 　 　 　 　 2

개별농가 2 2 1 2 1 　 　 8
지역농협 　 2 2 1 1 　 　 6

농업법인 1 2 3 1 1 　 　 8
산지수집상 　 1 2 1 　 　 　 4

도매시장 　 　 1 　 　 1 　 2
재래시장 　 　 　 　 　 　 　 0

농산물유통센터 　 1 2 　 　 1 　 4

중간도매/벤더업체 　 2 6 　 　 2 3 13
기타 　 　 1 　 　 　 　 1

계 4 11 18 5 3 4 3 48
자료: 식품 대기업 설문조사결과(2022.11)

표 10. 식품 대기업의 원료 조달경로별 사용 이유(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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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달경로 이용 애로사항과 만족도

❍ 식품 대기업이 직구매, 도매시장 등을 이용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은 큰 폭의 

가격변동, 필요물량 확보의 어려움, 균질하지 못한 품질 등으로 조사

(단위: 응답 건수)

구 분

가격변동

이 너무 

심함

품질이 

일정하지 

못함

필요물량 

확보가 

어려움

신뢰 

구축이 

어려움

기타 계

산지 

직구매

자체 생산 　 　 　 　 1 1
개별농가 1 1 3 3 　 8

지역농협 1 　 2 1 　 4
농업법인 1 2 1 1 　 5

산지수집상 3 　 　 3 　 6
도매시장 4 2 　 1 　 7

재래시장 　 1 1 　 　 2

농산물유통센터 1 1 1 1 　 4
중간도매/벤더업체 2 　 1 1 2 6

기타 경로 1 　 　 　 　 1
계 14 7 9 11 3 　

자료: 식품 대기업 설문조사결과(2022.11)

표 11. 식품 대기업의 원료 조달경로별 애로사항(복수 응답)

¡ 이용경로별 만족도는 대체로 보통 이상이었으나, 매우 만족은 없어 기업 입

장에서는 원료 조달 측면에서 안정적인 조달체계 구축 필요

(단위: 응답 건수)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산지 

직구매

자체생산 　 　 　 　 　

개별농가 　 　 1 2 　

지역농협 　 　 　 3 　

농업법인 　 1 　 4 　

산지수집상 　 　 2 　 　

도매시장 　 1 　 　 　

재래시장 　 　 　 　 　

농산물유통센터 　 　 1 1 　

중간도매/벤더업체 　 　 1 5 　

기타경로 　 　 1 　 　

자료: 식품 대기업 설문조사결과(2022.11)

표 12. 식품 대기업의 원료 조달경로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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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산지와 협력체계 구축

¡ 대부분 식품기업이 산지와 농산물 구매 등을 통해 상생협력 체계 구축 필요 지적

¡ 식품기업이 국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점은 ‘ 농가와의 농산물 거래에 대한 상호 신뢰 구축’과 ‘ 현대식 생산 

기반 구축’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필요 농산물의 적기 확보와 지속가

능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반영

(단위: 응답 건수)

구 분
빈도

1순위 2순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현대식 생산 기반 구축 필요 3 3
농가와 농산물 거래에 대한 상호 신뢰 구축 필요 4 1

대량 생산을 위한 대규모 생산전문단지 조성 필요 1 3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1
계 8 8

자료: 식품 대기업 설문조사결과(2022.11)

표 13. 식품 대기업이 국내 농산물 조달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식품기업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산지와의 상생협력 형태는 ‘농가가 운영

하는 스마트팜 등의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소요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을 가장 선호하였고, ‘생산 농가(법인)와 장기 구매 계약 체결을 통한 원물 

확보’와 ‘종자 개발 및 보급, 기술 지원 등의 영농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

가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상생협력 형태인 것으로 조사

¡ 농가와 공동법인 설립을 통한 원료 조달은 직접적 농업 생산 참여로 인한 농

업계의 부정적 인식 등을 고려하여 소수 의견으로 조사

(단위: 응답 건수)

구분
빈도

1순위 2순위

농가(법인)와 공동법인 설립하여 안정적인 원료 조달 시스템 구축 - 1
농가 운영 스마트팜 등의 생산시설 지원하고 소요량 안정적 확보 3 2

생산 농가(법인)와 장기 구매 계약 체결 2 1
종자 개발 및 보급, 기술 지원 등의 영농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 2 1

기타 1 2

자료: 식품 대기업 설문조사결과(2022.11)

표 14. 식품 대기업이 원료 조달을 위해 생각하는 바람직한 상생협력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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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기업 원료 조달의 당면과제

o 국내 원료가격의 고가로 인한 제조원가 부담

¡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무, 배추 등 엽근채소류는 99.9% 이상, 토마토는 

100% 국산을 사용하는 반면 마늘, 고춧가루 등 일부 양념채소는 국내산 사

용률이 66%로 국내산 식품 원료비 부담 과중

o 원료의 안정적 조달 어려움  

¡ 국산 채소나 과채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원하는 물량을 적기에 

공급받는 것이 중요한데, 품목에 따라 일시에 필요한 물량 확보 어려움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계약재배 또는 기업과 농가의 공동 생산 등 유

기적인 원료공급 체계의 구축 필요

o 맞춤형 원료 조달의 한계  

¡ 동일한 식품 원료라고 할지라도 식품의 가공 용도에 따라 다른 가공적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체 요구에 따른 원료생산과 조달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서는 품종개발부터 농가와 식품기업의 협력 요구

Ⅳ. 식품기업의 농업참여와 일본 사례 분석

1. 기업의 농업참여 제도 운영

1.1. 농업법인제도 도입과 육성

¡ 1990년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우리 농업의 구조 개선과 역량 강화를 목

적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을 중점 육성

－ 영농대행 서비스조직에 불과했던 위탁영농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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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회사법인의 운영과 농지소유 자격 완화

－ 2003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주식회사 농지소유 허용

－ 2006년 농지소유 요건 중 농업인 출자액 지분 1/2 초과 의무조항 삭제

－ 2009년 농업회사법인의 대표 농업인 조항 삭제

¡ 비농업인의 출자 한도는 최초 1/3 이하에서 1/2, 3/4으로 완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 80억 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 허용, 총출자

액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 원을 제외한 금액만큼 출자 가능

1.2. 대기업의 농업법인 진출 현황

¡ 농업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출자 제한이 사라지고, 비농업인의 출자 한도가 

90%까지로 완화되는 등 비농업인의 농업경영 주체로서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면서 대기업들의 농업법인 설립과 농업, 임업 및 축산분야의 진출 확대

¡ 대부분은 영리 추구보다는 환경보호, 기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 등 비영리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

구분 사업내용

아모레 퍼시픽

▪농업회사법인 ‘오설록농장’설립(2007), 전신 ‘장원산업’

- 제주도 내 총 190ha 규모 녹차밭 경작

- 녹차 가공 및 판매

- ‘오설록’ 브랜드 제품 생산

LG

▪묘목 생산 농업회사법인 ‘곤지암예원’ 설립(2015)

- 리조트 및 수목원에 조경용 수목‧화초 공급

- 2022년 LG생활건강에 매각

KT&G

▪농업회사법인 ‘예본농원’ 설립(2011)

- 종자 개발 및 경작 등 종묘 사업

- 2014년 매각

현대
▪농업회사법인 ‘현대서산농장’ 설립(2005)

- 벼 경작, 축산, 농촌관광 등

동원산업
▪농업회사법인 ‘어석’ 설립(2018)

- 2,400평 소규모 스마트팜 운영

표 15. 대기업의 농업법인 설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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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기업의 농업(스마트팜) 참여사례

2.1. 동부팜한농의 스마트팜 추진사례

¡ 동부팜한농은 경기도 화성 화옹간척지구에 2012년 사업비 380억 원을 들여 

15만㎡(약 4만 5,000평) 규모의 첨단유리온실단지 완공

－ 유리 온실에서 연간 100억 원 규모의 토마토를 생산하여 일본 수출 계획 추진

¡ 전국농민연합(전농), 카톨릭농민회 등 15여 개 농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에 부

딪히면서 2013년 3월 화옹 유리온실사업 중단 결정

2.2. LG CNS 새만금 스마트팜 추진사례

¡ LG 계열 DX(디지털전환) 전문기업인 LG CNS는 2015년부터 새만금에 터키 

AIG(Advance International Group) 등과 3,800억 원을 투자해 전라북도 새만

금지역에 대규모 시설원예 단지인 ‘새만금 스마트팜 단지’, ‘스마트 바이오파

크’로 76ha(여의도 면적의 4분의 1)를 조성하여 토마토, 파프리카 등을 생산

하고자 2016년 2월 사업계획서 제출

－ 스마트팜 연구개발(R&D) 단지 조성 및 생산량 전량 수출 계획 수립

¡ 동부팜한농 사태와 마찬가지로 농업계 반대 여론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

2.3. LG CNS 노지스마트팜 추진(계획)

¡ DX 전문기업 LG CNS는 2022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첨단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지능화 플랫폼 구축’ 개발에 착수

－ (사업규모) 2023년까지 전라남도 나주시 54.3ha(54만 3천m2, 16만 평) 조성

－ (사업내용) 노지 데이터 중심의 ‘지능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노지형 스마트팜 사업

¡ 스마트팜 지능화 플랫폼은 무인 트랙터, 무인 드론, 무인 이앙기 등 무인 농

기계 관리 서비스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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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 고장, 연료 등 상태 정보 플랫폼에서 파악, 작업 스케줄 관리

－ 원격 시스템을 통해 논밭에 실제로 가지 않고도 안전하게 농기계를 작동

¡ 스마트 물 관리 솔루션을 적용해 수원지부터 관수, 배수까지 농업용수 통합 관리

－ 자동관수 시스템을 통한 농업용수 자동 공급

¡ 데이터 수집 항목, 단위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디지털 정밀농업 기반 구축

2.4. 농업회사법인 어석 스마트팜

¡ 농업회사법인 어석은 2005년에 설립된 동원산업(주) 출자한 동원그룹의 자회사

로서 2018년 11월부터 8,000㎡(2,400평) 규모의 비닐온실형 스마트팜 운영

－ 버터헤드, 이자벨, 카이피라, 이자트릭스, 로메인 등 8종의 유럽형 상추 재배

－ 2019년 유기농 인증 획득

¡ 농장 1일 수확량 약 400k, 전국에 9개소 계약 농가 포함 1일 1.2∼1.6톤 생산

－ 생산한 상추는 전량 롯데, 이마트, 신세계 등으로 납품

－ 이천 소재 OEM 전처리회사(반디)로 보내 전처리 작업 수행

¡ 계약농가들에게 육묘 모종 공급, 칠러 설치, 용존산소 공급기 이용 등 관련 

재배 기술 순회지도

¡ 계약 농가는 사전에 수매가격을 책정하되, 가격변동 시 시장 여건을 감안하

여 일부 가격 조정 실시

¡ 2021년 매출액 약 7억 원, 2022년 매출액 10억 원 전망

－ 월평균 생산비: 7,500만 원, 전기료 500만 원, 종자비용 300∼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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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리

투자지분 동원산업(주) 89.88%, 5,124백만원

재배면적 8,000㎡(2,400평), 육묘장 포함

시설 형태 비닐온실, 스마트팜

주요 재배작물 유럽형 상추(버터헤드, 로메인 등) 8종

1일 생산량 어석농장 400kg, 계약 농가 포함 1.2∼1.6톤

주요 판매처 롯데, 이마트, 신세계 

계약 농가 전국에 9개소

주요 재배 방법(기술) 양액재배, 칠러, 용존산소공급기

2022년 매출액(예상) 10억원

계약 농가 수매가격 연초 고정가격 + 일부 변동
자료: 현지 조사

표 16. 농업회사법인 어석농장의 운영 현황

3. 국내 기업의 농업(스마트팜) 참여 논점

o 반대 논리

¡ 기업의 농업참여는 기존 영세 관행 농업인과의 경쟁으로 기존 생산자에게 불

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

－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서도 경쟁 불가피

－ 농업-기업의 상생 전략이 기업의 농업진출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며 ‘기업의 농업참여 가이드라인’의 재정비 필요 주장

o 찬성 논리

¡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생산원가를 낮춰 시장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수출시장

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과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

¡ 세계적으로 기업의 농업참여 확대 추세, 스마트온실 구축 확대를 위해 대규

모 민간자본 투자 유입 불가피

¡ 대기업 투자 확대로 생산성 향상 및 관련 산업기술 발전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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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기업의 농업 참여사례 분석

4.1. 개요

¡ 일본의 농업진입 법인기업은 2009년 427개, 2010년 761개, 2015년 2,344

개, 2020년 3,867개로 빠르게 증가

－ 2020년 3,867개 법인의 작물 유형별 비중은 채소 35%, 복합 20%, 미맥 

18%, 과수 13%, 화훼 4%, 공예작물 3%, 축산 2%, 기타 3%

－ 진입기업의 업종은 농업·축산업 26%, 식품 관련 기업 19%, 교육·의료·복지 

14%, 서비스업 13%, 건설업 10%, NPO 법인 8%, 도·소매업 6%, 제조업 5%

¡ 일본은 농업의 성장산업화와 농업 부문에서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농상공연대와 6차 산업화를 추진

－ 농상공연대는 지역단위에서 농가와 중소기업이 연대하는 경우 일본정책금융

공고의 저리자금을 융자하는 제도

－ 6차 산업화는 농림수산업자와 중소기업이 연대하는 경우 금융지원을 함으로

써 농업과 기업 간의 연대를 활성화하는 제도

농업법인 유무 농업참여 형태 비고

일반법인
농작업수탁

시설형 농업

∙ 농지를 이용하지 않음

- 정책자금·보조사업 대상제외

일반법인 토지이용형 농업
∙ 농지임차경영 가능

- 정책자금·보조사업 대상제외

농업법인
농업법인 설립

농업법인 출자

∙ 농지소유 및 임차경영 가능

- 정책자금·보조사업 대상, 세금 감면

∙ 축산이나 시설원예 등의 자본집약적 시설형 

농업에 참여 용이

일반법인
농상공 연대

6차 산업화

∙ 농업·제조업·서비스업 등의 연대

- 정책자금·보조사업 대상

∙ 식품제조업, 외식업·소매업이 지역농가와 

연대하여 원료농산물 확보, 이를 식품제조업체가 

가공, 지역 브랜드로 확립하여 외식업, 소매업을 

통해 판매

표 17. 일본 기업의 농업참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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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본 식품기업의 농업참여 주요 사례

o 대형유통업체(자회사)의 농업참여형 사례： 세븐팜 토미사토

¡ 세븐팜 토미사토는 직영농장에서 채소를 생산하면서(2ha) 인근 농가(8호)와 

계약거래를 통하여 원료농산물을 확보하였으며 생산한 농산물은 자사 슈퍼체

인 이토 요카도를 통하여 판매함.

o 외식업체(자회사)의 농업참여형 사례： 와타미 팜

¡ (주)와타미팜(와타미 100% 출자)과 농업생산법인 (유)와타미팜(와타미 10%

출자, 나머지는 농가) 등 2개 법인 체제로 운영

¡ 생산물은 채소 중심의 유기농업으로 차별화

－ 자사 생산물과 120호의 계약 농가의 출하량은 전량 매입하여 와타미 체인점 

80%, 외부 수요처 20%로 각각 판매

o 식품제조업체(직영, 자회사)의 농업참여형 사례：카고메

¡ 자사의 직접 생산은 가공용과 신선용으로 구분하고, 전국에 걸쳐 대규모 생

산자와 계약거래를 통하여 필요한 물량을 확보

－ 생산물은 전량 자사에서 가공, 판매하거나 자사 브랜드로 신선 농산물 판매

5. 시사점

o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가치 추구

¡ 기업은 환경보전이나 지역공헌 등 사회적 책임(CSR), ESG 경영, 사회적 가치

를 추구하여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유가치창조(CSV)에 대해 높은 관심

－ 지역사회 공헌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

－ 농업경영과 관련하여 환경·생태 보전, 지역자원 관리, 고령자·여성 고용, 사

회적 약자 배려 등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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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업 진출시 지역 및 생산자와의 사전 공감대 형성 필요

¡ 기업의 농업참여는 협소한 국내 시장을 두고 농민들과 경쟁 구도로 형성되면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사업에 대한 설명회 등 농

가와의 의견 교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

¡ 농가와의 경쟁이 아닌 상생과 윈-윈 전략으로 접근하여 농가의 반대를 최소화 

－ 상생협력은 품종개발, 농산물 판매 및 수출지원, 시설 건축 지원, 교육훈련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

o 농업 분야 투자 형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

¡ 식품기업이 농민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과 공동출자 형태로 투자해서 농업생

산에 진출할 것인지, 지분투자 비율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투자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필요

o 기업의 농업참여 역량 강화

¡ 기업은 진입 이전부터 충분한 농업기술을 습득 등 전문역량 강화 필요

－ 사내 영농 전문인력 양성과 ICT,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영입 필요

Ⅴ. 농업과 식품기업의 동반 상생 전략

1. 동반 상생의 기본방향

o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체계 구축

¡ 농업과 기업은 동반성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농업계와 기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래적 기반을 확보

o 지속가능한 상호이익 극대화 모델 마련

¡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상호이익 극대화 모델 지향

¡ 농업과 기업은 동반성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상생협력을 일회성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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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이 기부 

또는 자선 중심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 제시

o 공정거래를 바탕으로 윈-윈 체계 구축

¡ 기업과 농업계가 합작투자를 추진한다면 비전과 정보를 공유하며, 투명한 의

사결정과정을 중시

¡ 또한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은 공정거래를 바탕으로 기업의 우수한 기술 및 

연구개발 등을 공유하여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한 경쟁력 향상 도모

o 정부의 제도적 여건 조성 노력

¡ 그동안 대기업의 간척지 등 대규모 농업개발 사업이 대기업의 농업진출을 

통한 영리 추구로 인식되어 사회적 갈등을 빚은 바 있으며, 수출을 포함한 

가공 등의 국내 시장과 연계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도 충분히 농업계에 

전달하지 못한 측면 존재

¡ 정부는 기업과 농업계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

치 마련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 필요

2. 동반 상생 전략

2.1. 단기 전략: 계약거래 기반 상생 전략

2.1.1. 장기 계약재배형  

가. CJ : 햇반

o 개요

¡ 장기계약재배형 상생모형은 식품기업이 농업회사법인과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안정적으로 식품 원료를 확보하는 전형적인 상생협력 모델

¡ CJ는 2014년부터 CJ 햇반의 원료곡을 확보하기 위해 충남 논산의 황산벌 농

업회사법인의 납품을 받기 시작하면서, 기업과 논산 쌀 재배 농가 간의 상생

협력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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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성공 요인 분석

¡ (CJ) 상생협력을 위해 가을철 수매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농가가 가격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음. 대금결제는 익월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정산하여 

농가의 현금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조치

¡ (황산벌회사법인) CJ가 요구하는 품종 및 품질의 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농가 조직화를 통해 계약재배 추진. 농가들의 계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인근 RPC보다 높은 수취가격을 보장하고, 원활한 농업 활동을 위해 편

의를 제공하는 등 농업 상생을 위한 신뢰 관계 형성

－ 공동영농조직(들녘경영체)을 결성하여 공동육묘장 활용, 법인 지정 품종을 육

묘·공급

－ 법인의 방제기를 활용한 공동방제, 제반 운송비 및 건조비 지원

¡ (개별농가) 계약재배 농가는 법인 지정 품종을 재배하는 동안 철저한 매뉴얼 

준수를 통해 상생협력의 성과 제고. 계약재배 전 농가가 GAP 인증 획득

나. 콜마비앤에이치(주) : 당귀

o 개요 

¡ 당귀는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품목별(헤모힘 당귀 등 혼합추출물) 매출액 

1위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지자체-농협-농업인 간의 성공적인 상생협력 달성

－ 콜마비앤에이치의 자회사 금오농림과 평창군의 협력 사례

¡ 주요 수요처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자회사인 근오농림 등이며, 당귀 혼합추출

물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등에 활용

－ 2021년 계약재배 물량 당귀 500톤과 천궁 16톤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

¡ (평창군)은 우수 한약재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선별 검수·건조·가공비 일부를 

지원하고 종근 구입비를 보조하여 진부당귀의 산업화에 기여

¡ (농가) 당귀 재배 농가는 계약재배를 위해서 공선출하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농가 대표자를 선임하여 농협과 함께 당귀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함.

－ 계약재배 참여 농가 간 상호 감독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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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출하회는 계약재배 농가 상호 간 감독 기능을 통한 품질 관리로 안정적

인 영농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o 성공 요인 분석

¡ (농협) 진부농협이 물량을 수매한 후 선급금을 정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농가

의 재배 안정성 제고에 도움

¡ (지자체) 우수 한약재 유통시설(BTL)에 대한 평창군의 투자로 인해 본격적으

로 물량의 규모화와 가격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수요 업체

와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농가) 당귀 시장은 소수의 중간 상인이나 대량 구매처에 의한 수요독점이 발생

하기 쉬워 생산자의 가격협상력 강화 필요성 인지 등 재배 농가의 공감대 형성

¡ (수요 업체) 콜마비앤에이치(주)는 진부농협으로부터 고품질의 원료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수매하고, 미국·유럽 등 해외 4개국으로부터의 특허 승인 획득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실현하여 안정적인 상생협력 체계 강화

2.1.2. 밸류체인 일괄 지원형 모델

가. 농심 : 수미감자 

o 개요

¡ 밸류체인 일괄 지원형은 식품기업이 품종개발, 재배 기술 보급, 맞춤형 컨설

팅, 수확 및 선별관리 등 원료농산물의 재배부터 수확후관리까지 농가(농협)

지원시스템 구축과 함께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식품 원료를 확보

하는 일체형 상생협력 모델

¡ 농심은 2010년부터 대표적인 국산 감자‘수미’품종을 사용한 감자칩을 출시하

면서 농가와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 국산 감자의 가공용으로서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공저온공법’이라는 가공 기술을 사용하고 이에 필요한 가

공설비를 도입

¡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경기 안성 일죽, 충남 홍성, 전북 부안, 경북 

안동 등의 농가와 계약재배를 시행하고 감자재배 기술교육, 맞춤형 컨설팅,

수확후관리 등 컨설팅 제공. 농가의 농지 임대료, 종서대, 퇴비/비료 구입 등

을 위해 수매대금의 30%까지 영농비용을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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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심의 2015년 국산 원료 감자의 구매물량은 26,317톤까지 증가, 수미감자 

84% 차지, 계약 농가 수 670호

－ 최근 품종 갱신사업추진으로 2021년 국산 감자사용량은 9,379톤으로 감소

o 성공 요인 분석

¡ (업체) 농심은 파종 전에 농가와 사전 계약을 통해서 수확물 수매계약을 하

고 영농비의 30% 선지급, 잔여 수매대금도 입고 후 10일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여 농가의 신뢰를 얻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 보장

－ 파종 전 종서 보관 및 관리, 병해충방제 교육, 수확 후 관리까지 폭넓게 실

시하여 생산성 향상, 품질 제고 및 비용 절감 가능

－ 2015∼2016년 국산 감자에 적합한 생산 설비를 위해 210억 원 투자, 2017∼

2018년에 감자 수확 후 관리 선진화 기반 구축을 위해 접이식 클레이트 지

원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비용 절감

－ 2018년 신형트랙터 부착 지게발과 감자선별완충기 지원

2.1.3. 지자체 협력 모델: 지역 연계 

가. 강원도 : 식품기업 스마트팜 유치 

¡ 도 단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식품생산 및 공급단지의 거점을 조성

하여 식품기업과 농업계가 협력하는 방안 모색

－ 수출까지 연계한 글로벌 단지를 조성하는 형태의 지역 농산업 발전모델 추구

¡ 최근 강원도에서는 동해안권 인프라를 활용한 농식품생명산업 발전을 위해 

‘농어촌 전략산업 시범단지 조성계획’을 발표

－ 강원도의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창출형 식품생명산업단지 조성

¡ 생산단지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팜을 지향하고, 생산한 채소 등 농산물은 식품

기업과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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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내용 추진기간

생산·연구단지(8ha)

강원형 스마트팜 육성 및 안정적 

원료공급체계 구축

(바이오기능성, 특화전략품목중심 

연구개발)

2024∼2030
산업단지(30ha)

전략식품육성존 건강기능식품, 수산가공 등 

글로벌기업존 전통퓨전식품, 발효식품 등

물류유통존 물류·집배송, 보관(저온·냉동)

식품연관산업존 포장, 용기, 식품품질안전센터 등

R&D단지(5ha) 식품바이오 연계 고부가가치 상품화

수출거점단지(15ha) 수출기지구축, 시장개척

종합센터(2ha), 클러스터 투자 유치 등 컨트롤타워 2031∼2032

표 18. 강원도 농어촌전략산업 시범단지조성 계획 

2.2. 중장기 동반상생 전략: 식품기업의 농업생산(스마트팜) 진출

¡ 중장기적으로 원료의 안정적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기업과 농

업계가 협력할 수 있는 상생 모델로서 스마트팜 진출 검토

2.2.1. 유형별 비교분석

구분 장점(긍정요소) 단점(부정요소) 비고

공동설립(유형Ⅰ)
⦁신규사업투자 및 

수출확대 가능

⦁생산 참여에 대한 

농업계 부정적 시각 

우려

⦁적절한 지역 및 

파트너 선정 관건

지분투자(유형Ⅱ)
⦁생산참여 부정 

여론 최소화

⦁기술 도입 및 신규 

투자 제약

⦁물량 확보 

측면에서 다수의 

농업법인과 협력 필요

독자설립(유형Ⅲ)
⦁기술 도입 및 신규 

투자 등 신속 수행 

⦁농업계의 심각한 

반대여론 직면 우려

⦁정부의 정책 전환 

전제없이 수행 불가

표 19. 식품기업의 농업참여 유형별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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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성공의 전제조건

¡ 식품기업이 식품 원료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대전제하에 스마트팜 사업 진출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의 충족 필요

o 농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체계 구축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에서 서로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상시적

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생

협력 거버넌스 구축 필요

¡ 특히 사업 초기 단계 및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실무진 차원의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방식을 적극

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

¡ (운영원칙) ①상호 동반자로서의 파트너십 인정, ②시혜적 관계가 아닌 비

즈니스 관계 설정, ③상생협력 사업 범위 확대, ④지속적인 실무단위의 

추진 기구 운영

o 가공 및 수출 확대로 사업 리스크 최소화

¡ 비즈니스 모델을 단순히 원물의 국내 판매에 국한하지 않고 가공과 수출 분

야로 확대하여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

¡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는 품종 자체를 수입국 맞춤형으로 선택하고, 수출시

장을 일본 외에 다른 나라로 다변화

¡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가공용 토마토, 오이 등의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한 

후 관련 가공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입산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 출하

－ 이 방식은 가공을 통해서 수입 대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에서 농가와의 마찰을 최소화

o 분야별 역할 분담으로 책임 경영

¡ 식품기업의 R&D 투자 확대 및 책임경영체계 구축과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종자, 재배 기술 등에 대한 기업의 현장 밀착형 컨설팅 및 교육 중요

¡ 농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참여 및 기술 습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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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

¡ 정부는 특정 지역(예: 새만금간척지 등)을 국가전략(스마트팜) 특구로 지정하

여 민간의 투자 유치를 통해 대규모 스마트팜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업과 농가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이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하는 초석을 제공할 것

－ 한국 농업의 지속적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 민간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지규제 완화, 자금지원, 세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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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내용>

¡ 식품산업협회 박경아 전무

－ 밀의 자급률 향상 및 국산 밀 관련 회의를 다녀왔는데, 기업의 의견을 들어

보니 원하는 만큼의 물량 공급이 어렵고 국산 밀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우리 농업은 수요에 대한 관심 없이 공급만 지속해왔음. 지금처럼 공급이 과잉

되는 시기에는 기업들의 수요를 살펴보면서 공급을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음.

－ 식품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원료를 조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국내산을 활

용할 수 밖에 없는 신선 농산물의 노지에서의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우므로 스

마트팜을 활용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내부적으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음.

¡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 농정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동부팜한농이 2012년부터 유리온실을 공사해

서 완공이 된 상태였으며, 동부팜한농의 목적은 4만 5천 평 정도 되는 온실

을 통해 해외에 유리온실 사업을 하고자 했음. 해당 유리온실에서 작물이 성

공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으나, 토마토 재배 농가들의 반대와 

동부그룹 내 경영 상 문제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워 포기하였음. 그리고 매각

하고자 하였으나 계속 반대에 부딪힘.

－ 대기업이 생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이 농민과 정부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음.

－ 지분 참여 등 협력 사례가 우선되지 않는 한 계속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명예선임연구위원

－ 애초에 온실을 짓게 하지 말았어야 함. 온실을 다 건설한 이후에 농산물 생

산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는 발생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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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김한호 교수

－ 새만금도 그렇고, 국가가 조성한 단지에 기업과 농민이 동등한 입장에서 농

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 신선농산물의 경우 국내산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국내 여건을 해결할 필요

가 있음. 농산물에 있어 수출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식품의 가공에 있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필요 농산물의 수입을 전적으로 자유롭게 할 필요

가 있음(네덜란드 모델 참고).

－ 현재 국가에서 농어촌상생기금을 운영 중이긴 한데, 한전이 2,000억 원 그 

다음이 풀무원 등의 식품기업임. 기금을 운영하는 상생재단이 기업이 기부금

을 내겠다고 하면 관련 사업모델까지 요구한다고 함.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서 기업들의 기금 참여 유도가 어려움.

¡ 농협중앙회 이재호 상무

－ 농업계가 대기업의 생산 진입에 대한 우려, 가족농이 기업농에 예속될 우려,

국내 생산 기반을 기업에 뺏길 것에 대한 우려, 자속가능성 문제 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투자 및 지분 참여 등 협력 모델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농업계의 경우, 노지 스마트팜에 있어서 대기업의 참여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

음. 혹은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워 대부분 수입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방안도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부원장

－ 대기업의 역량을 농업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전개되고 있

는데, 영세한 기업들의 환경, 위생, 기술 문제 등 여러 고민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과 함께 상생에 협력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

음. 대기업에게만 요구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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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농업 아카데미

1. 농업 아카데미 개요

o 목적

¡ 농업계 관계자들이 농업·농촌·농정의 분야별 핵심 과제와 쟁점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개방강좌 개설

¡ 경제·사회의 거대한 변화(Mega Trend)가 농업·농촌에 미칠 영향과 직면한 

핵심 이슈, 한국농업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이해하는 기회 제공

o 운영 내역

¡ 수강 대상: 앞으로 농업을 담당할 농업계 대학 학생,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 종사자

¡ 기획 운영 : 코디네이터 한국농업경제학회,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위원회를 

설치하여 강의 주제 선정 등 기획 운영을 협의

－ 한국농업경제학회가 동 강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

¡ 격월간 4회의 강좌 계획을 수립

－ 농업·농정에 대한 기본강좌 및 현안 이해를 위한 강좌 

¡ 대면 강의와 동시에 녹화하여 학회 홈페이지 게시, GS&J 및 관련 기관 홈페

이지에 배너 설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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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 아카데미 강의 목록

¡ 왜 선진국에서는 농업 직불제가 핵심 농정수단인가

－ 발표자: 이병훈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 메가 FTA 시대, 농업의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 발표자: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 농업정책 왜 필요한가?

－ 발표자: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글로벌 식량 위기 시대, 왜 식량 안보가 중요한가

－ 발표자: 안병일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농업 아카데미’ 강의자료

왜 선진국에서는 농업 직불제가               

   핵심 농정 수단인가?

이병훈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1. 직불제가 왜 필요한가?

2. 선진국의 농업 직불제 추진현황

3. 우리나라 농업 직불제 과거와 현재

4. 공익직불제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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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아카데미’ 강의자료

메가 FTA 시대, 농업의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1. FTA 체결과 농산물 시장개방

2. 농식품 교역 및 농업·농촌의 변화

3. 시장개방 대응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4. 통상환경 변화와 농업·농촌 생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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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아카데미’ 강의자료

농업정책 왜 필요한가?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1. 농업정책의 기초이론

2. 경제 효율성 증진을 위한 농업정책

3. 소득 형평성 증진을 위한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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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아카데미’ 강의자료

글로벌 식량 위기 시대, 왜 식량안보가 중요한가?

안병일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안보

2. 식량안보의 개념

3. 우리나라 식량안보 현황

4. 우리나라 식량안보 달성 여건

5. 자급률 제고 정책의 이론적 근거

6. 식량안보의 공익적 가치

7.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안보

8. 식량 폭등이 GDP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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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농업․농촌의 길

1. 개요

o 목적

¡ 농업과 농촌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변화와 미래를 총정리하고 정부와 각 

주체의 대응 방향에 관한 종합적 토론으로 새해를 준비

o 운영

¡ 대주제 : 새로운 시대 농업․ 농촌의 길

¡ 일시 : 11월 23일(수) 1, 2 분과, 11월 24일(목) 3, 4분과

¡ 장소 : aT센터 3층 세계로 룸 Ⅱ

¡ 주관 : 농업·농촌의 길 2022 조직위원회

¡ 진행 방식 

－ 발표자 토론자만 현장 참가, 유튜브 생중계

¡ 행사 일정

날짜 시간 구분 주제

11월 

23일(수)

09:30~10:20 인문학강좌
러시아 문학의 현재적 의미:

‘표도르 도스토예스키와 레프 톨스토이를 중심으로’

10:30~10:40 개회사

10:50~15:20 1분과 세가지 논쟁

15:30~18:20 2분과 새로운 여건 변화의 실체

11월 

24일(목)

10:00~14:20 3분과 세 가지 산업정책 논의 

14:30~15:20 4분과 윤석열 정부 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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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농촌의 길 2022 프로그램

농업 농촌의 길 2022 프로그램

11월 23일

(수)

9:30~10:20

아침 인문학 강좌  

러시아 문학의 현재적 의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와 레프 톨스토이를 중심으로’박종소(서울대 교수)

10:30~10:40 개회사

1분과 세가지 논쟁

사회: 김한호(서울대 교수)

10:50~11:40 제 1발표 식량안보(Food Security)의 실체와 대책

발표자: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변상문(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 이승재(풀무원 전략구매팀장)

13:30~14:20 제 2발표 농업의 공익적 기능: 그 실체와 정책

발표자: 김태연(단국대 교수)

토론자: 김재형(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 이명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30~15:20 제 3발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그 실체와 대응

발표자: 박진도(지역재단 상임고문, 충남대 명예 교수)

토론자: 이형석(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 과장), 송미령(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

구위원)

2분과 새로운 여건 변화의 실체

15:30~16:20 제 4발표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농업

사회: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자: 황의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안병일(고려대 교수), 서용석(한농연 사무총장)

16:30~17:20 제 5발표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 농업     

사회: 정성춘(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발표자: 이주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정현출(한국농수산대학 총장), 문한필(전남대 교수)

17:30~18:20 제 6발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농업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

사회: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자: 정혁훈(매일경제 농업전문기자/부국장)

토론자: 이광현(농협경제지주 온라인사업부 국장), 김동환(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11월 24일

(목)

3분과 세 가지 산업정책 논의 

사회: 이정환(GS&J인스티튜트 이사장)

10:00~10:50 제 7발표 스마트 정밀 농업의 비전과 전망

발표자: 이중용(서울대 교수)

토론자: 송남근(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서대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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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론내용

3.1. (1분과) 세 가지 논쟁

제 1발표 : 식량안보의 실체와 대책

o 발표자 :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

¡ 곡물자급률 기준으로 식량안보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

－ 좁은 경지면적, 밀·콩·옥수수와 같은 곡물을 생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 환경

¡ 소비자의 밥상에 오르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

－ 수입 농산물이 국내 농산물을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농업인력의 고령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등으로 국내 농산물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음.

¡ 식량안보 강화대책

－ 농업경영 안정화: 평상시 농업이 직면한 위험을 완화하여 농업경영 위험 줄여야

농업 농촌의 길 2022 프로그램

11:00~11:50 제 8발표 쌀 산업의 위험과 안정 방안

발표자: 김명환(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

토론자: 전한영(농식품부 식량정책관), 임병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

장)

13:30~14:20 제 9발표 한우산업의 위험과 안정 방안

발표자: 전상곤(경상국립대 교수)

토론자: 정재환(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조재철(농협경제지주 축산기획본부장)

4분과 윤석열 정부 농정

사회: 이정환(GS&J인스티튜트 이사장)

14:30~15:20 제 10발표 윤석열 정부 농정이 가야할 길

발표자: 이명헌(인천대 교수)

토론자: 박순연(농식품부 정책기획관), 이근혁(전농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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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의 과학화: 과학농업, 디지털농업으로 전환하여 농업인력의 고령화 대비

－ 위기 대응: 필수 농산물의 비축과 함께 국제 협력체제(곡물 스와핑 포함) 구축

o 토론자 : 이승재 풀무원 전략구매팀장

¡ 원료 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 내부적으로 취한 조치

－ 1년치 필수 재고에 더해 안전 재고 확보

－ 원료 농산물 수급에 관련된 최대한 많은 지표들을 관찰·분석

－ 산지 다변화

－ 콩의 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내에서 생산을 늘리는 데 한계 

존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어렵다보니 해외기지 개발로 전환하는 것 고려

¡ 채소·과일과 같은 일반 농산물의 수급도 중요

－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와 같은 대표 작목들은 해외 기업들을 포함하여 많은 

농업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다른 작목들은 상대적으로 데이터 축적이 부족

－ 다양한 작목의 스마트팜화를 위해 데이터 축적 및 노지 스마트팜 기술 확대가 필요

¡ 비축량 관련 Q&A

－ 1년치 소요량을 구매 비축하는 것이 기본 비축량이고, 여기에 2~3개월치 안전 

재고량을 추가 비축하고 있음.

－ 비축시설은 전문업체에 외주로 맡겨서 사용

¡ 지표 관련 Q&A

－ 국가에서 발표하는 식량·수입 관련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음

－ 지표를 발표·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관측회의에 전문위원으로 참가 중

¡ 시장지향적인 규제 완화 필요

－ 농산물의 완전 개방은 어렵겠지만 민간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입쿼터제 

등과 같은 수입 관련 규제의 부분적 완화 검토 필요

－ 민간 전문기업들의 비축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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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업개발 참여

－ 직접 생산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해외 계약재배는 하고 있음.

o 토론자 :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

¡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쌀 생산을 늘리는 것이나, 그렇게 하면 ‘수치’

로서의 자급률은 오르겠지만 국내 농업에는 단점으로 작용할 것

¡ 식량안보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 쌀·밀·콩이 중요

－ 쌀은 자급 달성, 공급과잉을 걱정해야 하는 작목

－ 밀과 콩은 국내 생산을 늘리는 것과 해외에서 안정적 조달체계를 갖추는 2가지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함

¡ 밀과 콩의 국내 생산 확대 방안

－ 국내 벼 재배 면적을 밀과 콩으로 전환, 이모작으로 생산량 확대

－ 분질미를 밀 수요처에서 활용하도록 전환

¡ 수입 농산물 안정적 조달체계 구축 방안

－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를 국가 정책으로 지원

－ 일본-호주가 체결한 국가 간 협정 (수출제한 조치 예외 적용) 등을 참고하여 

유사한 협력체계를 곡물 수출국들과 체결하는 방안 검토 중

제 2발표 : 농업의 공익적 기능 : 그 실체와 정책

o 발표자 :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

¡ ‘농업의 공공재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농정’으로 농정개혁의 방향을 정해야 함

－ 다원적 기능 : 농업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을 모두 포함

－ 공익적 기능 : 다원적 기능 중에서 긍정적 효과를 발생하는 부분

－ 공공재 공급 기능 :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기능, 사익 증가 없이 공익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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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개입 필요 공익 부분 (공공재)

－ 경관 및 지역 환경보전 활동

－ 자연 및 생물다양성 보전 : 긍정적 영향은 추가적 보상 지급, 부정적 영향은 

제도적 규제를 통해 행위 억제

－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활동

¡ 시장기능 제공 공익 부분 (정책개입이 오히려 비효율 초래)

－ 식량안보 (식품공급보장) : 국내외 생산물의 시장거래를 통해 관리되도록 두어야 함.

－ 식품 안전성 : 규정 제시 및 준수 여부 감시·감독이 중요

－ 동물복지 

－ 농촌의 삶의 질 개선 : 농촌 경제활동의 다각화로 유도

o 토론자 : 이명기 KREI 선임연구위원

¡ 식량안보는 시장기능을 통해 제공되는 공익 기능이며, 정부 정책개입이 적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더 심도 있는 토론 필요

¡ 정부 정책개입이 필요한 분야

－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가치의 창출

－ 민간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 시장경제로부터 낙오되거나 실패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개념적 접근을 통해 정부 정책개입이 필요한 분야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역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

－ 국민이 가치를 두는 분야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농촌의 삶의 질 개선 관련 

－ 비효율적인 농업 생산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농업 생산이

이뤄지는 공간이 농촌이므로 농업 생산이 없어진 농촌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고민해 보

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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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토론자 :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

¡ 공익직불제가 2020년부터 시행된 이후로 공익에 대한 논의가 더 다양해지고 있으나,

정책개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상황, 농업농촌의 현실을 함께 고려할 필요

o 발표자 답변

¡ 시장기능을 통해 제공되는 공익분야에 대한 정책개입 ‘방식’이 중요

－ 직접 개입을 할 것이냐, 직불금과 같은 추가적 보상을 통해 지원할 것이냐,

규제 관리 등을 통해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할 것이냐

－ 시장기능으로 제공이 가능한 공익분야는 추가적 보상을 통해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을 주장한 것, 정책 지원이 아예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님.

제 3 발표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 그 실체와 대응

o 발표자 :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고문

¡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방은 사라진다는 ‘지방소멸’

¡ 일본의 지방창생정책(2014)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콤팩트 거점’과 ‘네트워크’ 형성

－ 지방과 지역주민의 삶의 관점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자본의 시각에서 작성된 것이 한계

¡ 한국정부의 지역정책 : 과거부터 지역개발 관련 각종 개념과 정책이 총동원되었으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막지 못했음.

－ 외생적 지역개발전략에 대한 근본적 반성 필요

－ 행안부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지금까지의 지역개발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 모든 논의가 일자리와 효율성 논리에 집중되고 있으나, 광역경제권 혹은 행정통합을 

하여 인구규모를 키우면 어떻게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성장이 된다는 것인지 논리와 

근거가 부족 –집적의 불이익을 과소 평가

－ 지방대도시의 우선 육성은 필연적으로 지방 내 불균형을 심화

－ 일본의 압축과 연결 정책을 롤모델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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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정책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 인구 늘리기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어야

－ 재정개혁 시급 (공익적 직불 8조원과 농산어촌주민수당 지급)

o 토론자 : 송미령 KREI 선임연구위원

¡ 지방소멸이 정책용어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지양해야

¡ 소멸에 이르지는 않겠지만 농촌의 인구밀도는 점점 낮아지는 저밀도 사회로 가게 될 것,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지역주민의 행복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

현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행복을 고려해야 함.

－ 농촌이 도시보다 출생률이 높지만 학령기 인구는 줄어들고 있음, 농촌의 교육문제 

해결 필요

¡ 국민들 중 농촌, 지방에서 살고 싶거나 미래에 이주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인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 농촌, 지방의 관계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

－ 가장 단순하게는 관광부터 실제 이주를 시행하는 사람까지 관계 인구의 층위가 

매우 다양함. 이들이 농촌에 쉽게 진입, 접근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필요

o 토론자 :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장

¡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인구감소지원특별법’ 등으로 변경 시행 노력

¡ 지방의 매력을 어떻게 발견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

¡ 중앙주도의 탑다운 방식의 정책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지방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하고자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해야 함

－ 정주 인구로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생활인구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에 활용하고자 ‘특별법’에 생활인구 용어를 명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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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발표자 답변

¡ 관계 인구, 생활인구라는 개념보다 먼저 현재 지방에 살고있는 주민들을 먼저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

¡ ‘균형발전’은 지방 지역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

3.2. (2분과) 새로운 여건 변화의 실체

제 4발표 :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농업

o 발표자 : 황의식 KREI 명예 선임연구위원

¡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 농업경영비 상승: 환율 상승 → 수입 원자재, 농업 투입재 가격 상승

－ 농산물 수요기반 약화: 금리 상승으로 경제성장 둔화, 물가상승 → 소비자 

실질가처분소득 감소

－ 고액부채농가 경영압박: 금리 상승 → 고액부채농가 부실화 위험

－ 수익성 악화: 생산원가 상승을 농가판매가격 인상으로 전가하는 것이 어려운 시장구조

¡ 농업부문 대응과제

－ 농업의 식량안보 기능 강화 : 위기 때를 대비하여 상시적으로 농업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

－ 농가부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 : 금리상승과 같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고정투자 정책지원의 속도 조절

－ 농가 경영위기에 대응한 완충대책 마련 : 공익형 직불제 지원 확대, 정책금융 지원을 

고정금리로 전환

－ 농산물 수급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 : 개별 품목의 물가관리보다는 국내 농업기반 

유지의 관점에서 수급관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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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토론자 : 안병일 고려대학교 교수

¡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으로 위기를 벗어났지만, 이번 경제위기는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음.

－ 고금리가 유지될 경우 농가 부채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 필요

¡ 생산비 측면에서는 투입재 보조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수요 측면에서 수요가 하락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할 필요

o 토론자 :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

¡ 면세유 가격 상승, 전기요금 상승, 인건비 상승 등 농업 경영여건 악화요인 多

¡ CPTPP 및 IPEF 등 농업부문 개방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안도 높아지고 있음.

¡ 농업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 대응책 마련이 시급

o 발표자 추가 의견

¡ 과거 에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위기 때 곡물 비축 등을 논의하였다가, 농업 

여건과 국제 곡물가격이 나아지자 그러한 논의들이 중단됨

¡ 일시적인 경영비 대책들도 필요하지만, 위기시에 대비하기 위한 상시적 농업

기반 강화 방안 마련이 더 중요

¡ 국내 수요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 확대 방안도 필요

제 5발표 :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 농업

o 발표자 : 이주관 KIEP 부연구위원

¡ 국제질서 변화

－ WTO 다자체제 전망: MC12에서 패키지 합의 도출로 명맥 유지

－ 상품관세 철폐논의는 중단, 관세는 더 이상 유효한 국경장벽이 될 수 없음.

－ CPTPP 전망: 가입 신청국 증가, 농업 부문의 전략적 선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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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EF 전망: 전통적 시장개방은 제외, 협상에 불확실한 부분 많아

－ 글로벌 공급망 위협 심화

¡ 통상정책의 대응방안

－ 질적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 : 제도와 규범의 투명성 제고 및 과학화,

TBT/SPS의 무역장벽 효과 완화

－ 추가 양적 시장개방에 대비 : 농업시장 보호 전략 마련 필요

－ 핵심 농산물의 공급망 안정 : 수입 의존 품목의 수입확보방안 마련 (비축제도,

농산물 투입재 안정적 조달, 농업인력의 안정적 공급)

－ 농정 전환 : 탄소중립사회,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대비

1) WTO 다자체제 전망

o 토론자 :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 WTO 다자체제가 과거의 GATT와 다른 점은 무역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 있으나, 현재 해당 기능이 중단되어 있음.

¡ 개도국 특별 대우에 대한 논의 등 선진국-개도국 간 의견 차이로 앞으로 라운

드 협상과 같은 대규모 협상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봄.

o 토론자 : 문한필 전남대학교 교수

¡ 당분간 농업 개방과 관련된 새로운 다자협상 가능성은 낮아보임.

2) CPTPP 및 IPEF 대응방안

o 토론자 :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 중국보다 늦게 가입할 경우 가입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가입 찬성 

논리를 만들기 위해 CPTPP에 가입시 국가 전체적으로 얻을 것과 잃을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 CPTPP 가입이 농업에 미칠 영향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농업계와 충분히 교류 

논의해야 함.



230 농식품 정책 혁신을 위한 지식정보 공유 확산

¡ FTA와 같이 농업에 미칠 피해액을 산정하여 이를 재정 지원하는 방식의 대책은 한계,

우리 농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어려움.

－ 대책 방향도 농업계와 같이 논의해야 함.

o 토론자 : 문한필 전남대학교 교수

¡ 협상이 진행된 다음에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농업부문의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

¡ CPTPP 가입이 SPS 협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비 필요

－ 사과, 배와 같이 SPS로 인해 수입이 되지 않고 있는 품목들이 개방될 가능성

제 6발표 :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농업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

o 발표자 : 정혁훈 매일경제 농업전문기자

¡ 국내외 농업, 농산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소개

o 토론자 :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 데이터의 가치

－ 플랫폼 내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격 비교, 주문량 예측 등에 활용

－ 품질 관리, 품질 향상에 스마트팜, 데이터 기술 활용

¡ 온라인 플랫폼이 오프라인 플랫폼 위협 가능성

－ 농업인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젊은 농업인들의 농협 이탈 가능성

－ ‘푸드팡’과 같은 거래 플랫폼이 확대되면 도매시장 거래 규모 축소 가능성

o 토론자 : 이광현 농협경제지주 온라인사업부장

¡ 플랫폼 운영 시 고객이 보는 프론트엔드보다 고객 경험을 분석하는 백엔드 

부분이 더 복잡하고 중요

¡ 미국은 아마존을 중심으로, 중국은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플랫폼 경제가 독식되고 

있지만 한국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분산 되어 있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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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온라인에 판매함에 있어 상품의 정보와 컨텐츠를 노출하는 

방법, 주문정보 처리 및 배송 등이 어려움.

－ 전문업체 외주나 청년농의 참여 등으로 해결해나가고 있음.

¡ 중국에서 알리바바는 ‘타오바오촌(淘宝村, Taobao Village)'으로 산지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컨설팅, 주문관리 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협도 이러한 서비스를 준비 중

o 추가 토론 : 디지털 플랫폼 확대의 위험 요인

¡ 국내 온라인 시장은 쿠팡, SSG, 네이버 3사의 과점 구조

－ 대기업의 독점력이 강해지면 대금결제를 미루는 등 부정적인 방향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 이에 대한 감시·감독 필요

¡ 농협 중심의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공성을 가진 기관·주체의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하여 대기업을 견제하고 농업인들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

¡ 농업인들의 ICT 활용 능력을 높이는 정책도 함께 추진 필요

¡ 농협에서는 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의 플랫폼을 만들기보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B2C 모델을 구축하여 농협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고자 함.

－ 기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

－ 농협이 가진 오프라인 인프라를 활용하여 생산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고 있음.

o 발표자 추가 의견

¡ 농민들과의 접점을 기존에 농협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를 파고들고자 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도 있음.

¡ 농협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B2C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과 경쟁하겠다는 계획에는 회의적

¡ 농협이 농업인들의 거래교섭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지를 조직화·규모화하여 

플랫폼 기업에 대응하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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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분과) 세 가지 산업정책 논의 

제 7발표 : 스마트 정밀 농업의 비전과 전망(10:00~10:50)

o 발표자 : 이중용 서울대학교 교수 

¡ Smart Agriculture, Smart Farm, Smart Farming, 스마트농업, 스마트파밍 등

용어 등장. 농업에 있어서는 환경보전, 노동시간 절감, 소득 증대, 고품질, 후

계자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개념이 사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 스마트팜 정책의 흐름을 보면, 스마트팜 기술개발, 스마트팜 보급확산,

스마트팜 고도화를 통해서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어함

¡ 스마트농업을 선급하게 지적하고 싶지 않음. 각 농업기술 선진국들이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서로 다르게 불리는 것이지 디지털 팜의 뜻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음.

¡ 스마트농업에 대한 요약: 정보통신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농업 

¡ 스마트농업: 요구되는 상황 

－ 농민 입장에서 스마트농업은 선택을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수용을 강요받고 있음.

－ 나쁜 의미의 강요가 아님. 농민들이 해야할 관리 일들이 증가함. 예전에 없던 

유행병, 식품 안전을 위해 지켜야할 요구사항 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

농민들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없으며, 컴퓨터나

인터넷 등을 접목해서 일을 편하게 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임.

－ 이러한 상황이 분야마다 상이함.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이나 축산은

어느정도 기계화/자동화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데 비해 밭의 경우, 품종도 

다양하고 재배기법도 다양하며, 기계화 자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수도작 같은 경우, 스마트팜이라는 용어 사용하고 있지 않음.

¡ 현재 ISO에서 스마트파밍의 정의를 보류함. 그러나 스마트파밍 분야를 9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전략 로드맵을 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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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농업: 추진 방법 

－ 선진국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음. 선진국에서는 기업이 자사 제

품을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서 업데이트하고 더 발전시키는 

보급 로드맵

－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큰 기획을 하고 업체들이 참여하며 그 결과물을 보급하는 형태.

스마트팜 보급이 정부 R&D의 결과물. 제품의 신뢰성을 위해서 검인증과 

신뢰성이 중요함. 테스트베드라는 제3의 공간을 확보하여 검인증할 것을 제안 

¡ 스마트농업: 정책 

－ 정부에서 스마트팜 보급을 위해 기반 확보, 개발, 평가/보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보급형태에서 스마트팜 기술수용주기가 캐즘에 빠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음. 캐즘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우호세력 확보 전략이 있음.

¡ 스마트팜 보급 확산사업: 정책 고려 사항 

－ 노무관리, 작업품질 관리, 문서 관리 등 농업인 애로 해결 필요

－ 우리나라 스마트팜은 2세대 보급의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 재점검이 필요 

－ 보급에 있어서 얼리버드 비용 지원방법 고려

－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공통으로 준비해야 하는 문제: 후계자 문제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예정 

－ 국무회의 의결(22.11), 내년 발효 예정 

－ 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디테일에 문제가 있음.

－ 가장 큰 문제는 원예, 축산 분야는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왔으나,

양곡, 과수 등 품목간 균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농업인 중심의 토탈 솔루션 개발이 필요 

¡ 스마트농업을 수출할려면 국제표준화에 참여 필요 

－ 농업용 전자 관련 큰 업체들이 표준화를 위한 전단계 준비작업을 지행하고 있음.

¡ 비전: 현재 스마트농업을 수용한 농업인들은 앞으로도 시장에 남아있고,

스마트농업을 선택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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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토론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 유럽 등 국가에서는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소비자 선호 변화, 노동력 부족 

등 농업이 처한 문제들을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

중하고 있음.

－ 시장동향을 보면, 장비나 서비스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함으로써 장비의 적정성, 농업인들의 현장 문제 해결 여부,

이윤 창출 여부, 농민들의 투자 여부 등을 연결하는 매커니즘으로 보고 있음.

¡ 스마트농업에 대한 요약: 기존의 방식을 optimization하고, 새로운 기법을 활

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농업

¡ 정책방향 

－ 영향 신뢰도 높이는 것에 초점 

－ 현지 온실 중심인데 노지, 축산 분야의 보급으로 확대 

－ 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 활용 

－ 스마트농업 R&D 확대  

－ 스마트농업 통계 구축 

¡ 비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스마트농업은 완전 일반화 될 것임.

o 토론자 : 서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스마트농업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정밀농업에 기초를 두고 있음

－ 정밀농업은 최근에 ICT기술, IT기술과 접목하면서 어떻게 발전할까하는 발전의

모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음.

－ 정밀농업의 경우, 환경적 지속성, 사회경제적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

－ 최적기, 적소, 적량을 어떻게 배분해서 어떻게 쓸 것 인가라는 개념에서

시작해서,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어떻게 자동화를 하고, 데이터화하며,

분석할 것인가로 확장함.

－ 근대적인 생산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에 근본을 두었던 생산요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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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자본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농업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첨단 기술과 첨단 기자재가 들어오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런 부분이 앞으로 농업이, 농업인들이 어떻게 미래에 대응하고 갈 것인가가 관건임.

－ 탄소중립 등 부분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농업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것인가가 중요한 화두임. 농업이 어떻게 미래농업으로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 

지혜가 필요 

¡ 외국의 경우, 글로벌 기업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생산 중심의 어떤 기술과 

기자재를 넣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되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농정이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민간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약점으로 작용 

－ 네덜란드는 EU라는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을 갖고 

있으며, 토마토, 파프리카 등 한정된 품목에 집중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시설원예 뿐만 아니라 노지도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고 있고,

재배환경도 다르며, 기후대도 남부부터 북부까지 다양함. 자체 전체적인 여건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동남아 시장 중심의 기술에 

더 많이 투자하고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 정부 역할: 법 제정, 민간 지원하는 등 정책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 전망: 데이터화가 더 많이 진행되면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으로 다변화될 것

제 8발표 : 쌀 산업의 위험과 안정 방안 (11:00~11:50)

o 발표자 : 김명환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 

¡ 쌀값 하락과 불안정성 증폭 

－ 작년 대비 올해 쌀값이 약 25% 하락, 평년 대비 12.3% 하락(올해 9월 단경기 기준)

－ 시장 격리곡 45만 톤 매입, 시장격리 매입 의무화 의결, 전략작물 직불제 시행

－ 2000년 이후 명목 쌀값은 약상승세, 실질가격은 하락세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기 때문)

－ 쌀값은 5-7년 풍흉 주기로 변동. 최근 수확기 가격 변동보다 단경기 가격 

변동이 더 심함. 수매제도 폐지되고 공공비축제 도입으로 쌀값 등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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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진폭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됨.

－ 시장격리 시행: 풍작 6개년, 평년작 3개년, 흉작 1개년  

¡ 시장격리 강화

－ 시장격리제는 수요량과 공급량의 차이를 계산해서 격리하는 제도인데, 통계

수치에 오차가 있음.

－ 2010년, 2017년 시장 격리량이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격리를 실행하였는데 쌀 

가격이 폭등함.

－ 올해 작황 기준으로 20만 톤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여 많은 양을 격리하기로 함.

내년 단경기 가격은 9% 또는 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시장격리제는 2005년부터 18년 시행하였는데 8개년에 걸쳐 부작용 발생, 올

해도 부작용 예상 

¡ 가격위험 완충과 위기대응 

－ 미국, 일본, EU 등 국가들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을 실행하였으나 모두 

효과적이지 못함.

－ 미국은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지급, 생산 비연계 방식의 직불, 소득안정보전 등

정책 실행하고 있음.

－ EU는 공적 수매, 참조 가격, 최저보장가격 등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 쌀 정책 대안 

－ 시장 조정력을 높이는 정보 제공(외식 소비 조사, 월별 소비동향 등)

－ 신구곡 혼합금지제 폐지, 표시제 강화 

－ 쌀을 포함한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위험완충제 도입(쌀, 콩, 고추, 마늘 등 

경지면적의 60%이상을 차지하는 농산물)

¡ 시장격리제도 의무화에 대해 법제화 등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품목을 더 늘리고, 평년 가격으로 설정 필요 

－ 법제화할 때는 평년 가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조항 넣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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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토론자 :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2020년 흉작 이후 농가 경영에 위협이 될 정도로 가격이 하락한 현상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게 농업현장의 의견. 농업 현장에서 수급 조절이 중요

한 것이 아니라,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더 많음.

¡ 정부의 정책이 만들어 질 때 기준가격제도가 있어야 함. 예전에 ‘쌀 목표가

격’이라고 하는 기준가격제도가 있었음. 이 제도가 있는 이후에 우리가 공익

직불제로 바뀌고,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시장격리를 통해서 가격을 안정

을 도모하겠다고 농업계와 약속함.

－ 결과론적으로는 잘 안되고 있으며,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

¡ 생산 종사자들의 정상적 소득 보장 필요. 현재 수급안정 정책으로는 생산자에

대한 소득 안정 장치가 전혀 없음.

－ 시장격리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계에서도 시장격리제 효

과가 나타난 것은 2017년도 한번이라고 함. 미진한 원인은 무엇인지 판단해

서 개선하려고 해야 함. 지금까지 시장격리제의 문제점은 시기와 물량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시기와 물량을 개선해서 해당 정책을 시행한다면 2017년과 

같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함.

¡ 쌀값 정책에 벼값 영농도 포함시켜야 하며, 시장 경제제도 문제점 개선,

가격을 중심으로 농가 소득 안정 정책 필요  

o 토론자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 쌀값 안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급조절 

－ 수요는 계속 감소 추세, 공급에 영향을 준 것은 기후변동으로 인한 작황 변화

¡ 정부에서 쌀 정책을 추진해오면서 WTO 추진 등 여러 가지 여건상 2005년부터는

그 이전의 주곡 수매를 벗어나,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향으로 조정. 이

에 따른 소득보전은 직불제로 가는 방안 

－ 쌀의 정책방향을 보면 수요에 맞는 생산이 필요함. 쌀을 좀 줄이고 자급률이 

낮은 품목으로 확대 필요  

¡ 정치적 개입 등 정부에서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할 경우 과도한 기준가격,

품목에 대한 쏠림현상에 대해 재현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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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서 수급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 추진 

－ 경영위험에 대한 장치는 공익직불제를 토대로 선택직불제 확대하면서 소득 안정 보전 

－ 기상이변에 대한 보험제도, 수입/소득 보장 보험까지 강화 필요

¡ 쌀 시장에 대해 물량 조절만으로 움직이기보다 시장 관여 주체들의 심리 등 

다양한 변수 영향 고려 필요 

¡ 구조적인 문제점: 70~90년대 수도작에 집중된 정책이 많았으며,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많은 지원정책이 있었음.

－ 쌀이라는 품목에 목표가격제도를 운영하여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어 

수도작에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이 어려워, 공익형직불제로 바꿔서 비선택형 

직불제로 가야한다고 제시함.

－ 이어서 2020년도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되어 실행됨.

－ 여러 가지 농업환경, 기계 등이 수도작에 국한되어 있으며, 고령화로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이 어려워

－ 타작물의 전환은 선택직불제, 전략품목직불을 만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전환되도록 해야 함.

제 9발표 : 한우산업의 위험과 안정 방안 (13:30~14:20)

o 발표자 : 전상곤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 국제환경 변화

－ 국제유가 상승 

－ 국제곡물가격 변화: 평년과 20년 대비 21년, 22년 지속적으로 상승 

－ 환율변화: 21년 이후 달러당 1,400원 우회 

－ 사료원료 수입단가 급격히 상승  

¡ 국내환경 변화 

－ 관세율 인하, 냉장육 수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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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FTA 체결로 관세 2012년 40%->2022년 10.6%

＊ 호주와 FTA 체결로 관세 2014년 40%->2022년 16%

＊ 냉동육 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냉장육 수입이 증가 

－ 금리 인상 등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부진 우려 

－ 환율 상승은 수입쇠고기 국내 도입 가격 인상시켜 국내 축산제품 경쟁력 강화

¡ 사육두수 

－ 한우 가격 파동과 사이클의 변화(3차례 파동)

－ 파동이 있고 1~2년 극복하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시장을 주시해서 

반응하고 있음.

－ 한우는 일관사육 방식의 중요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일관사육이 전체 70% 차지).

－ 한우 사육두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한우 사육 농장수는 그 동안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2020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 후 소폭 등락 현상 

－ 2022년 한우 수급 조절 매뉴얼: 지표상 ‘경계’ 단계  

¡ 대응방안 

－ 단기 대응방안: 가격 하락폭과 비육우/번식우 소득 감소폭의 속도 조절 필요,

농가 소득 감소를 대비한 적절한 보상장치 마련 필요 

－ 중장기 대응방안: 원자재 가격, 사료가격, 환율 상승 등의 요인에 따른 생산비

증가 대비 탄소중립과 소농 보호를 위한 저탄소직불제(가칭) 도입 등 

o 토론자: 조재철 농협경제지주 축산기획본부장 

¡ 단기적인 대응방안도 중요하지만 2026년 관세제로에 대한 고민도 필요 

－ 현재 문제점은 일시적인 것인 아니라 내년 경제상황, 소비둔화,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문제

¡ 코로나지원금 등 여러 변수로 인해 도축수는 증가하였으나 소 값이 상승함.

현재 금리인상 등 요인으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내년도에 

경제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전제하에 사육두수는 유지되고 소비는 줄어든다

고 하면 소 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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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대비 배합사료 가격은 30% 인상됨. 곡물 가격, 환율 등 변동에 따라 

배합사료 가격인하 요인이 있으면 내려야 한다고 생각됨.

－ 국내 조사료 자급률 기반 확대 필요. 논에 쌀이 과잉된 문제를 줄이면서,

조사료는 늘리는 방안 검토 필요

¡ 매뉴얼 상 22년 ‘경계’단계, 24년 ‘심각’단계이나 현재 농가에서 체감하는 단계는 

‘심각’ 단계 수준임.

－ 암소 도태사업 등 사육두수를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에 적극 참여 필요

o 토론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 10월까지는 한우 가격이 버티고 있었지만, 11월 도매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

－ 올해 1월~10월 한우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5.5% 증가  

¡ 2024년까지 한우 도매가격 약세를 예상하고 있으며, 11월부터 급격히 나타난

한우 가격 하락현상은 단기적인 현상인지에 대해 파악 필요 

¡ 채산성을 분석해보면, 현재 1++, 1+ 등 등급을 받는 농가는 70%이며, 이들 

농가들은 경영비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음. 최근 1등급 이하인 지육 도매가

격은 경영비보다 낮아지고 있음. 평균 거래가격은 경영비보다 높으며, 수익은 

발생하고 있는 상황

¡ 단기적인 충격이라고 보더라도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대응방안 마련

－ 공급측면: 한우 암소 감축사업 진행

－ 수요측면: 11월 말부터 소비촉진 사업 활성화

－ 농가의 생산비 절감: 사료구매 자금 지원, 사육기간 단축 시범사업 등  

3.4. (4분과) 윤석열 정부 농정 

제 10발표 : 윤석열 정부 농정이 가야할 길(14:3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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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발표자: 이명헌 인천대학교 교수 

¡ 국민국가의 농정

－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해 안정적으로 공급

－ 농지, 농촌의 토지와 생태계 보존

－ 농업종사자, 농촌 거주자들이 사회전체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농정 환경의 변화 

－ 미중 간 정치경제 대립이 심화하면서 자유무역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 심각한 기후 위기

－ 귀촌 인구는 ‘18~’20 소강상태를 지나 다시 증가추세 

－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IT기술이 농업 방식 바꾸고 있음 

¡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농정 방향 

－ 농업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 경영안정 강화 

－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 산업’으로 바뀜 

－ 농정 전략목표는 문재인 정부와 차이가 없음 

¡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농정의 전략목표로 끌어올려야 함.

－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취약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을 진행 중이며, 미국도 검토 중

－ 종다양성도 OECD국가에서 취약 

¡ 농가소득 문제 접근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필요 

－ 직불제의 일차적 목적을 소득보전, 경영안전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함.

－ 정부자원이 특정한 작목이나 특정한 방식의 생산성 증대에 투입되는 것은 비효율적 

¡ 농발계획에 5개년 재정계획을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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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시민사회의 참여, 범부처 협의 필요

¡ 농특위 설치법

－ 향후 5년~10년을 내다보는 방향에 대해 대통령의 명의로 농특위에게 요청서

를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

¡ 법률에 의한 정책과 주기적인 계획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고, 서로 강화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 정부에서 재량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당부

분이 법률에 의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는게 필요

o 토론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획관 

¡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농가의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주는 부분 필요   

¡ 농특위와 삶의질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관계부처가 많이 참여하고 의견

수렴하고

－ 농특위 중심으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 필요

¡ 지속가능성 관련해서는 지속가능성의 3가지 요소: 경제성, 환경효과, 사회 수

용가능성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국정과제에 포함 

o 토론자: 이근혁 전농 정책 위원장 

¡ 교수님 발제할 때 보면 국민, 국가에서는 농민이 있는 것 같은데, 농정에 관해

얘기하실 때 농민은 없고 산업만 있는 느낌을 받음. 농정의 주체가 농민이 

되지 못하는 느낌을 많이 받음.

－ 농가의 경영 안정 측면에서 보더라도, 실제로 현실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현상이 나타나면서 농민들의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생산비 비중은 폭등

하고 농업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

－ 농업정책은 위에서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농민들이 제안하는 정책을 반

영할 수 있어야 함.

－ 농민들이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가경영 안정에 대한 정책 필요 

¡ 식량안보 측면을 보면, 국내산이 부족하면 해외에서 수입해서 보급하고 있어 

국내산 자급률 높이는 것을 수치적으로만 명시하지 말고 법적으로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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